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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현장 조정·합의

	 	 -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위원회의 현장 조정·합의 건수는 전반적인 증가추세 

	 	 -	특히	2012년	이후	매년	40건	이상을	현장	조정	및	합의를	통해	해결	

<표> 연도별 고충민원 현장 조정 및 합의 추진 현황

  2014년에는 54건의 주요 민원을 현장 조정 및 합의로써 해결

 <표> 현장 조정 및 합의 분야 

  2014년 조정사례 42건 내용 분석 

	 	 -	대부분	집단민원(신청인	10인	이상)의	성격을	지님	

	 	 -	생활불편대책	및	안전대책을	조정안을	마련한	사례가	많음

 <표> 현장조정 사례 내용 분류

복잡한 이해관계 또는 

다수 기관이 관련된 

갈등 발생

위원회의 적극적 

현장조사 및 조율을 

통한 상생적 

조정·합의안 도출

사회갈등 해소 

국민고충해결에 기여
⇢ ⇢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28 26 19 24 42 43 5 4

민원

분야

교통

도로

도시

수자원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산업

농림

행정

문화

특별

조사
합계

건수 20 11 7 6 5 2 2 1 54

민원
종류

집단민원 생활불편 안전민원
환경민원
NIMBY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장기숙원
해결

피해구제
민원

건수 36 20 13 7 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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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현장조정 사례 내용 분류

조정 사례 제목
집단 
민원

생활 
불편  
민원

규제
완화/경제

활성화

환경/ 
NIMBY

안전
피해 
구제

장기 
숙원

대체 농로 신설 요구 ○ ○

관광리조트 조기착공을 위한 군부지사용 요구 ○

천안 서북구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 ○ ○

국유지에 위치한 농로포장 요구 ○ ○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군 동의 요구 ○

태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요구 ○ ○

부산 광안대교 소음피해 대책 요구 ○ ○ ○

경찰대학 이전부지 인접 미수용 토지 대책 요구 ○ ○

경남 고성군 교통사고 빈발구간 안전대책 마련 ○

광명역세권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 ○

목포내항 주변 해수 역류 피해 방지대책 요구 ○ ○ ○

전북 김제 한센인정착촌 고충 및 민민갈등 해결 ○

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내 천주교 구산성지존치계획 ○

강원 정선 동강 소재 세월교 재축 ○ ○ ○ ○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 ○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 ○ ○ ○

강원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공급 요구 ○ ○

양주신도시내 마을 진출입도로 안전대책 요구 ○ ○

공주 쌍신 산업단지 개발 기업고충 해결 ○

부산에코델타시티 이주대책 시행 ○ ○

광양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절차 이행 요구 ○ ○

○○민자고속도로개설로인한도로구조개선 ○ ○

구평IC교성토구간교량화 ○ ○

경주 건천송전선로 지중화 ○ ○

북영천역 인근 통로암거 신설 요구 ○ ○ ○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성토부 교량화 ○ ○

○○택지개발사업관련교차로개선 ○ ○

태안 신덕마을 통로암거 설치 ○ ○ ○

원주-강릉복선철도사업통로암거위치변경요구 ○ ○ ○

경부선 구미 상미구교 확장 ○ ○ ○

갈계마을부체도로신설요구 ○ ○

○○고속도로통행불편으로인한영농피해구제 ○ ○

고속철도 건설 관련 지하차도 개선 ○ ○

택지사업지구내 어린이 통학로 개선 ○ ○ ○

횡성 둔내정거장 통로암거 확장 ○ ○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사업 변경 ○ ○

연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 ○ ○

지방도 확장 개선 ○ ○ ○

도서주민 교통 불편 해소 ○ ○

우륵교 차량통행 등 교통난 해소 요구 ○ ○

구미상모동 임시도로 포장요구 ○ ○

서산 롯데캐슬 사업부지 지적정리 ○ ○

( ※ 집단민원 : 신청인 10인 이상의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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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리	주민

	 	 -	피신청인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장

	 	 -	관련기관	:	평택시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2) 민원주요내용

	 	 -	공군	오산기지	확장	공사와	주변	개발로	인해	농로가	사라져	농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했다며	대체	농로	신설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기존	농로	폐쇄의	책임	소재	규명

	 	 -	농로	신설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지역	전체가	농지여서	농로가	여러	개	있었는데,	좌측은	주택지로	개발되고,	우측은	

부대가	확장되면서	농로가	모두	사라짐

	 	 -	 (국방부)	부대	확장공사	당시	지자체로부터	대체농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예산	또한	편성되어	있지	않음

01

공군	오산기지	확장	공사와	주변	개발로	인해	농로가	사라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처했으니	대체	농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평택시가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조정·중재

*집단민원, 생활불편 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대체 농로 신설 요구	
민원번호 : 2BA-1401-160791(국방보훈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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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최종적으로	남아있던	농로가	폐쇄된	것은	부대	확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방부에서	대체농로를	신설해야	함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국방부와	지자체가	함께	관련된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피신청인	모두에게	책임	있음)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거를	복개해	대체	농로를	신설하기로	결정

	 	 -	구거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련기관으로	참석시킨	후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조정·중재안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국방부)	공군	오산기지	확장	공사	준공일까지	부대	외곽	지역에	총연장	350m의	구거	

(폭50Cm)	및	농로(폭3m)를	신설

	 	 -	 (평택시)	신설된	농로를	콘크리트	포장

	 	 -	 (한국농어촌공사)	기존	국방부	토지에	있던	구거와	신설	구거를	교환한	후	농민들이	구거와	

농로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위원회	조정이	없었다면	민원인의	피해에	각	기관이	모두	책임을	미루었을	것임

		 	 -	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	조정이	성사되어,	큰	예산	투여	없이	설계변경을	통해	민원	

해결(조정	시기의	중요성)

조정 전 조정 후

• 농민들이 주택가를 통과해 농지로 접근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분쟁 

     →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 발생

•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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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31일 (월)
정책 27면

2014년 03월 29일 (토)
사회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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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28일 (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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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리조트	대표이사	조○○(대리인	회사원	황○○)

	 	 -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육군	제23보병사단장,	강원도	삼척시장

	 	 -	관련기관	:	강원도지사

 2) 민원주요내용

	 	 -	관광리조트	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군사시설부지	사용	허가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이	민원	사업(관광리조트	조성)의	시급성

	 	 -	군사시설(휴양소	및	창고)	부지의	이전	가능성	및	적절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야	함

	 	 -	 (삼척시)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군(軍)이	제시하는	어떠한	사안도	수용	가능

	 	 -	 (군부대)	군사시설	부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는	없음

	 	 -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으로	2017.	1.	개최예정인	프레올림픽(Pre-

Olympic)	전까지	완공	필요

관광리조트 조기착공을 위한 군부지사용 요구 
민원번호 : 2AA-1402-290908 (국방보훈민원과)

02

강원도	삼척시	일원에	추진	중인	관광리조트	조성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해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군	시설	부지를	사용하려	하나	사용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해당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삼척시가	대체시설을	제공하여	리조트	착공을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기여하도록	조정·중재

*규제완화 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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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특성 : 규제완화	민원,	국방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군사시설	

이전·대체시설	제공	등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4회	:	’14.	3.	18,	3.	26,	4.	4,	4.	21	~	22),	관계기관	협의(’14.	3.	28)

	 	 -	군(軍)의	군사시설	사용여건을	보장

	 	 -	신청인은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상급기관	법령해석

5. 조정 결과 

	 	 -	 (삼척시)	군사시설을	이전해	원형과	기능을	유지시키되,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경우	

대체시설을	제공

	 	 -	 (국방부)	삼척시가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면	그	부지사용을	허가

	 	 -	 (강원도)	이	민원	사업과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군(軍)은	대체시설을	사용하고,	신청인은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착공함으로써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기여

조정 전 조정 후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예상

• 부당한 법령의 적용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집단 및 기업의 고충이 발생

•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여건 조성

• 이 민원을 계기로 先기부 後양여토록 된 

규정을 ’15. 3. 개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2조(양여의 

조건)를 개정하도록 하였음
※ 공공사업의 경우, 국유지 先사용 가능



16  

2 0 1 4 년  고 충 민 원  조 정 사 례 집  

KBS강릉
2014년 05월 08일 (목) 방송

[뉴스9] 와우산 리조트 개발 탄력

<앵커멘트>

사업장 내 군 시설물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던 삼척 와우산 리조트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군부대가 군 시설물 이전과 리조트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삼척 와우산 리조트 공사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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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09일 (금)
정책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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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홍○○(천안	서북구	탄약창	주변	주민	307명	대표)

	 	 -	피신청인	:	천안시장(피신청인1),	육군	32보병사단장(피신청인2),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피신청인3)

	 	 -	관련기관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2) 민원주요내용

	 	 -	천안	서북구	일대	탄약창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불합리하게	넓게	설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완화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탄약고	현대화	공사로	인한	탄약재배치

	 	 -	탄약재배치에	따른	폭발물	안전거리	재산정

	 	 -	재산정한	폭발물	안전거리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천안시장)	천안시	서북구	지역은	교통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발전을	저해받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	인정

    ※ 부대이전 계획과 도시개발 계획을 연계하여 기부대양여 방식 등을 통해 상생방안 협의가 필요 

천안	서북구	일대는	군	탄약창의	폭발물	안전거리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불합리하게	

넓게	설정되어	개발	등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탄약재배치를	통해	폭발물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국민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없도록	조정·중재하여	40여년	만에	주민	숙원	해결

*집단민원(307명), 규제완화민원, 장기숙원 해결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천안 서북구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민원번호 : 2BA-1403-212742, 2BA-1402-137695, 2CA-1403-243467(국방보훈민원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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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32보병사단장)	2019년	부대통합계획에	따라	민원지역	일부를	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설정되어	있는	폭발물	안전거리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	인정

	 	 -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민원지역은	탄약재배치	전	폭발물	안전거리를	기준으로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	검토	중

	 	 -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훈련장	조성을	위한	경지정리와	관련해	피신청인	등과	협의	

필요

 2) 민원특성

	 	 -	규제	완화,	집단민원,	국방민원,	장기숙원	해결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민·군협의체	구성	등	조정·중재안	도출

	 	 -	자료검토,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	폭발물	안전거리	재산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9만㎡(여의도	공원의	2배	면적)	완화

	 	 -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	등	40년	숙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대화를	통해	도출된	중재안을	활용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이서지역을	포함하여	3탄약창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2014년	말까지	추진

	 	 -	 (천안시장, 육군 제32보병사단장, 육군 탄약지원사령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장)

	 	 	 기부대양여	방식	등으로	탄약창의	훈련장	등	군사시설과	도시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민·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1976년 천안 서북구 지역 사유지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약 1,229만㎡)

• 탄약재배치 및 폭발물 안전거리 재산정을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49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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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사점

		 	 -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40년	이상	지속되어온	주민의	사유	재산권	행사	제한이	완화되는	

계기	마련

		 	 -	탄약재배치를	통해	폭발물	안전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20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1

국
방
보
훈
민
원

경
찰
민
원

산
업
농
림
환
경
민
원

도
시
수
자
원
민
원

교
통
도
로
민
원

고
충
민
원 

특
별
조
사
팀



22  

2 0 1 4 년  고 충 민 원  조 정 사 례 집  



22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3

국
방
보
훈
민
원

경
찰
민
원

산
업
농
림
환
경
민
원

도
시
수
자
원
민
원

교
통
도
로
민
원

고
충
민
원 

특
별
조
사
팀



24  

2 0 1 4 년  고 충 민 원  조 정 사 례 집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지○○	외	76명

	 	 -	피신청인	:	육군항공작전사령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	관련기관	:	경기도	이천시장

 2) 민원주요내용

	 	 -	국유지	상에	조성되어	있는	비포장	농로의	포장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국유지에	위치한	농로의	영구시설물	설치(포장)	가능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농로가	비포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여	포장	요구

	 	 -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농로가	포장될	경우,	군사작전에	유리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국유재산법」에	근거할	때,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불가

	 	 -	 (관련기관)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포장	필요

 2) 민원특성 : 주민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장기	숙원	해결

경기	이천시	○○면	○○리에는	80여	가구	33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리에서	□□리로	

연결되는	농로	약	2㎞중	약	1㎞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비가	내리면	통행이	불편하니,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농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집단민원(77명), 생활불편민원, 장기숙원 해결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국유지에 위치한 농로포장 요구
민원번호 : 2BA-1403-278044(국방보훈민원과)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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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조정·	

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4회	:	’14.	5.	15,	5.	27,	7.	5,	8.	27)

	 	 -	군사작전여건을	보장하고,	주민불편을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관련	예산	확보

5. 조정 결과 

	 	 -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이천시장이	이	민원	농로를	포장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에	동의하고,	

포장물을	기부채납	받기위해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

	 	 -	 (이천시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	이	민원	농로를	포장할	것을	통보하면,	예산허용	범위	내	

연차적으로	포장한	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에게	기부채납	

	 	 -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이	이	민원	농로의	포장물을		

기부채납	받으면	포장물을	국유재산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약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군(軍)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민원이	해결

		 	 -	농로가	포장됨으로써	군(軍)의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조정 전 조정 후

• 마을주민들의 생활불편

• 군사작전 제한

• 마을주민 생활여건 개선

• 관할부대의 작전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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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1일 (목)
지역 10면

2014년 09월 04일 (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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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5일 (금)
경기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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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외	직원	121명

	 	 -	피신청인	:	육군	제9보병사단장(피신청인1),	파주시장(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공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장	증설	예정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어	

관할	부대장	협의결과	부동의	되었는바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2. 주요 쟁점사항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공장증설	등	건축협의

	 	 -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	사전상담	및	현지토의	등을	실시한	후	공장설계변경	및	재심의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육군 제9보병사단장)	민원지역은	3차례에	걸쳐	면밀히	작전성	검토	후	심의결과	부동의된	

지역으로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건축	제한이	필요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장	증설이	

필요한데	공장	증설	예정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에	대해,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장설계변경	및	재심의를	통해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중재하여	기업민원	해결

*국방민원, 규제완화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 군 동의 요구
민원번호 : 2CA-1412-030488(국방보훈민원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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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장)	○○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유치를	통한	공장의	계획적	입지	유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민원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

 2) 민원특성 : 국방민원,	규제완화	민원(기업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중재안	도출

	 	 -	자료검토,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재심의를	통해	기업활동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을	통한	중재안	도출

	

5. 조정 결과 

	 	 -	 (신청인)	민원지역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육군	제9보병	

사단장과	사전상담	및	현지토의	등을	실시한	후	재협의	요청

	 	 -	 (육군 제9보병사단장)	신청인이	재협의를	요청할	경우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유무	등에	대해	확인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재협의를	진행하고,	재심의를	할	때	

신청인이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작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의결과에	

반영

	 	 -	 (파주시장)	민원지역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반시설	및	행정지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파주 축현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관할군 

부대장은 3차에 걸쳐 부동의

• 작전수행의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산업단지 설계변경 및 

재심의를 통한 기업활동 보장 방안 마련

 2) 시사점

		 	 -	위원회	조정을	통해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추산으로	1,2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과	1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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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

01 태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요구

02 부산 광안대교 소음피해 대책 요구

03 경찰대학 이전부지 인접 미수용 토지 대책 요구

04 경남 고성군 교통사고 빈발구간 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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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태백시	통리	주민대표	김○○	외	60명

	 	 -	피신청인	:	태백경찰서장,	태백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2) 민원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태백시	통리	소재	철도건널목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니	

교통안전	대책	마련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철도건널목	근방	횡단보도	설치여부	

	 	 -	철도건널목	관리실	철거	여부

	 	 -	보행	동선	단순화를	위한	철도시설물	철거	및	도로포장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태백경찰서장)		

•	어린이들이	철도	건널목을	건넌	후,	국도38호선을	다시	횡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철도	

건널목	근방에	횡단보도	설치	검토	공감

강원	태백시	통리	소재	38번국도와	철도가	만나는	지점의	철도건널목은	어린이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굽어진	도로선형과	철도건널목	관리실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민원에	대해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시설을	보완	및	시야장애물	제거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조정·중재하여	주민들의	숙원	해결

*집단민원(61명), 안전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태백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402-059831(경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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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건널목	관리실은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장애가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되므로	철거에	공감	

	 	 -	 (태백시장)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빈번하게	국도38호선을	횡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태백경찰서장이	횡단보도	설치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널목	관리실	철거	시	철도부지	내	도로	포장을	긍정적	검토	

	 	 -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건널목	관리실은	비록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지만,	하루	2회(왕복	4회)	운행하는	

석탄운송	철도차량으로	인해	존치가	필요

•	철도건널목	보행자	횡단방향	변경에	따른	검지장치	등	철도시설물	철거는	긍정적으로	

검토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집단민원(신청인	외	60명)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14.	03.	12),	관계기관	협의(’14.	03.	15.	~	04.25.	)	

	 	 -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근방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	

	 	 -	운전자	시야장애물인	철도건널목	관리실을	철거

	 	 -	어린이들의	보행동선을	단순화하기	위한	철도	검지장치	등	철도시설물	철거와	철도부지내에	

도로포장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	및	제3의	중재안	제시(보행동선	단순화)

5. 조정 결과 

	 	 -	 (태백경찰서장, 태백시장)	어린이	통학로	중	국도38호선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도38호선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안전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철도건널목	관리실	철거

	 	 -	 (태백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어린이통학로의	보행동선	단순화와	이를	위한	철도건널목의	

보행횡단	위치	변경,	철도부지	내	검지장치	등	철도시설물	철거	및	도로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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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어린이	통학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과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계기	마련

조정 전 조정 후

• 철도건널목 앞 도로 횡단보도 미설치로 무단횡단 

빈발

• 철도건널목 앞에 설치된 철도관리실이 국도 

이용의 운전자의 시야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교통사고 위험 상존

• 기존의 보행동선은 도로를 여러번 횡단하는 

구조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취약 

• 철도 건널목 앞 도로에 횡단보도 및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로 무단횡단 방지 및 

교통안전 확보 

• 철도관리실 철거로 운전자들의 시야 장애 

요소 제거

• 보행동선 단순화로 도로횡단을 최소화 

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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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30일 (수)

2014년 04월 3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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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정○○	외	30명

	 	 -	피신청인	:	부산광역시장(피신청인1),	부산지방경찰청장(피신청인2)

	 	 -	관련기관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2) 민원주요내용

	 	 -	부산	광안대교	통과	과속·폭주차량에	의한	소음과다	발생	

	 	 -	지역주민들이	과속·폭주차량	단속을	통한	소음피해	대책	요구	

   ※ 재판부 강제조정 결정(2007) 등에도 불구 관계기관 무대책에 불만제기

【 광안대교 소음피해 관련 주요 경과 (고충민원 신청 전) 】

 ▶  주민 639명 환경분쟁조정 신청(2005.7.11) : 기각 결정(2005.12.1)

 ▶  주민 618명 민사소송 제기(2006.2.23) : 강제조정 결정(2007.12.10) 
 ※ 조정결정 내용 : 개량된 과속 단속장비 상용화시 광안대로에 설치할 것(부산지방법원)

 ▶  현재 과속경보시스템 설치(하층 2012.12.17, 상층 2013.10.31) 운영 중

  ⇒ 실제 속도단속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근원적 문제해결에 불만 

2. 주요 쟁점사항 

	 	 -	광안대교(현수교)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는	선례가	없어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하나,	현행	

규정상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예산반영	자체가	어려움

	 	 -	광안대교	운영	및	관리는	부산광역시장	소관이지만,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은	

부산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과속·폭주차량에	의해	대교	인근주민들이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수면장애	등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바,	피신청인	등은	재판부	강제결정(2007)	등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니,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달라.

*집단민원(31명), 환경민원, 장기숙원 해결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부산 광안대교 소음피해 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311-170496(경찰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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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장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기관	간	적정한	역할	분담	필요

	 	 -	과속단속장비의	기술인증	등은	도로교통공단의	소관이므로	기술·행정적	지원필요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부산광역시장)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대책요구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시기를	검토,	무인과속단속장비의	설치는	경찰청	사무이므로	사업타당성	및	기술인증	

용역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청의	지원	필요	

	 	 -	 (부산지방경찰청장)

•	민원발생의	직접	원인은	소음피해이므로	그	해소대책은	부산시가	강구(방음벽	등)할	

사안이고,	무인과속단속장비는	지방청별로	총량이	정해져	대체수요만	인정	되므로	

광안대교에	신규설치는	어려움

•	현수교에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는	선례가	없어	R&D사업(용역	수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바,	기존기술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현행	관계규정상	예산반영	어려움

•	부산광역시가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무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차질없이	운영·관리	및	과속단속을	실시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종	및	최적설치	위치	선정	등의	

기술지원과	관련	인증에	적극	협조

•	필요시,	무인과속단속장비	기술개발	등에도	공동참여하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제공

 2) 민원특성 : 환경민원,	집단민원,	경찰민원,	장기숙원	해결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소음피해	주민	민원	접수(2013.	11.	18.)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2회	개최	(2014.	1~2.)

	 	 -	 ‘상시과속단속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검토	협조요청(2014.	3.	3.)

   ▶ 신기술은 상용기술이 아니므로 예산 지원이 어려움(2014. 4. 11. 부산광역시) 

   ▶ 현재 상용되는 루프검지기 기술은 교량에 적용할 수 없음(2014. 5. 19. 경찰청)

	 	 -	전문가	검토	및	인천대교	사례	등을	근거로	조정서(안)	작성	및	협의	요청(2014.	6.	27.)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서 보완 

   ▶ 피신청인 등 관련기관 위원회 조정(안)에 수용의사 확인(201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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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기관들의	입장을	반영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	협의·제시

	 	 -	 (이해·설득)	장기	미해결	과제에	대한	기관의	문제해결	필요성	제고

	 	 -	 (예산 확보)	신기술	상용화	수준에	도달할	경우	부산광역시	예산	반영	동의	

5. 조정 결과 

	 	 -	 (부산광역시장)	2016년까지	광안대교에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	단	신기술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2018년	재검토,	그때도	통과하지	못하면	2년	단위로	재검토	실시	

	 	 -	 (부산지방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부산광역시장이	무인단속장비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수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적·행정적	지원	제공·협력

•	부산광역시장이	설치한	무인과속단속장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인계하고,	계약상	무상수리기간	이후의	관리비용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부담하여	

운영·관리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2007년 법원의 강제조정 이후 대책이행 지연 

- 광안대교 주변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는 공감 

-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

• 매2년 단위로 신기술 상용화시 우선적용 합의

- 광안대교 적용기술 개발에 부산시와 도로     

교통공단이 협력하여 추진 

- 위원회 조정 결과 반영 피신청기관 등 

적극적 업무 추진 

 2) 시사점

		 	 -	 2007년	이후	실제	이행이	지연되어온	지역의	현안	문제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16년	까지	신기술개발과	적용	검토하고,	그때까지	기술개발이	상용화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 2015. 5.말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부산시 협력하에 광안대교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현재 

        기술수준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경찰청, 부산시, 권익위) 실무협의 등 추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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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06일 (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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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최○○	외	17명(충남	천안시	○○구	거주)

	 	 -	피신청인	:	경찰대학장	

	 	 -	관련기관	:	충남	아산시장

 2) 민원주요내용

	 	 -	 (1안)	‘경찰대학	지방이전	신축사업’에	수용되지	않은	인접	토지를	수용

	 	 -	 (2안)	민원토지에	대한	접근성(접근도로)을	실질적으로	보장

2. 주요 쟁점사항 

	 	 -	미수용토지를	수용할	경우	120억원의	추가예산	소요	

	 	 -	둘레길	조성시	고분군	분포에	따라	사업장기화	및	96억원의	추가예산	소요	

	 	 -	경내도로를	통한	민원토지로	접근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경찰대학	이전신축	사업계획’에	따른	경찰대학	이전부지	매수보상	결과,	주변의	미수용	

토지인	총	37필지	총면적	277,000㎡에	대해	이를	수용하도록	재검토하거나,	부득이	수용할	수	

없다면	민원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접근성)를	확보하여	달라.

*집단민원(18명), 생활불편민원

【 ‘경찰대 지방이전 신축사업’ 개요】

 ▶ 경찰대 이전부지 위치(대지면적)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원(785,010㎡)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88,726㎡(총 21동: 교육연구 5동, 생활 8동, 체육훈련 4동, 기타 4동)
 ※ 총공사비 = 3,151억원(토지수용비 960억원 + 공사비 등 2,191억원)

 ※ 사업기간 : 2013. 8. 7. ~ 2016. 4. 2.(약 2년 8개월 소요, 현재 20% 공정) 

 ▶ 활동인구 : 1일 최대 1,368명(대학생 480명 포함) 
 ※ ‘어린이 교통교육장’  등 일반인에게 공개, 1일 방문객 100명 내외 수준 예상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경찰대학 이전부지 인접 미수용 토지 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403-031455 (경찰민원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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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경찰대학장	입장	

	 	 -	미수용	토지의	수용(1안)에	대한	검토결과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므로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장래의	필요(대테러훈련장	용도	등)에	대비하여	민원토지를	학교부지로	확보하는	

방안(120억원	추가소요	필요)	검토	가능

	 	 -	접근도로	확보(2안)에	대한	검토결과	

•	경내도로를	통해	민원토지로	접근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	둘레길	조성시	고분군	분포에	따라	사업장기화와	예산(96억원)	추가소요

					●	아산시장	입장	

	 	 -	예산부족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둘레길	포장	등)은	수용하기	어려움

	 	 -	그	밖의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경찰민원,	토지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2014.	3.	4.		토지수용	또는	접근성(도로)	확보	요구	민원	접수

	 	 -	 2014.	3.	5.	피신청기관(경찰청)	자료제출	요구	

   ▶ 경찰청(재정담당관) 자료 제출(3.26.) 

	 	 -	 2014.	5.	1.	신청인	및	관계기관(경찰대,	아산시	등)	현장회의	개최

	 	 -	 2014.	5.	15.	민원해결을	위한	3개의	대안을	작성하여	검토요청

   ▶ 토지수용 재검토(1안), 둘레길 조성(2안), 내부도로 이용(3안)

   ▶ 경찰대학(5.27)·아산시(5.22)의 검토의견서 접수

	 	 -	 2014.	6.	30.	피신청기관	등	의견을	반영한	조정서(안)	작성	및	추가	검토요청

	 	 -	 2014.	9.	2.	조정서(안)	검토회의	개최

   ▶ 경찰대(이전준비사업단장), 아산시(시도시지원과장). 경찰민원과장 등 참석 

   ▶ 경찰대학 및 아산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서 보완, 조정서(안) 확정

 2) 갈등해결수단 

	 	 -	지역주민과	이전기관이	상호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추가	예산소요	없는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이해	폭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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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 결과 

	 	 -	 (경찰대학장)	민원토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지역명소화에	최대한	노력

•	경내도로를	이용하여	민원토지로	접근하는	방식	또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민원	토지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	해결	

•	둘레길을	조성하는	경우,	도로에	포함되는	신청인	소유	토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고,	공사중에는	경내도로	사용

•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의	관광자원	공개개념을	국내	최초	도입	

	 	 -	 (아산시장) 피신청인의	상기사항	관련	행정적	지원에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이전되는	공공기관(경찰대학)이	상호	공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찰대학	경내를	지역의	명물로	개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접근도로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경찰대학	부지	인접	토지에	대해	접근도로를	확보해	줌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집단민원 신청시 누락되었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문제제기를 하면, 조정결과에 준하여 지역주민에게 유리하게  

        업무처리 준거 확보  

조정 전 조정 후

• 지역주민과 피신청인 간 신뢰감 미약 

   - 주민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 미약 

   - 피신청인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정찰할  

•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합의조정 내용 확보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문제해결에 소극적 

   - 신청인들은 본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향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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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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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최○○(경남	고성군	○○면	주민)

	 	 -	피신청인	:	경상남도	고성군수(피신청인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피신청인	2)

	 	 -	관련기관	:	경상남도	고성경찰서장	

 2) 민원주요내용

	 	 -	국도77호선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입암마을	↔	봉곡삼거리’	구간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하니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민원구간(입암마을	↔	봉곡삼거리)	도로	확장	여부

3. 피신청인 입장 

	 	 -	 (경상남도 고성군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	주민보상관계	협조,	주민의견	수렴,	민원사항	

처리	등	적극	지원

•	아울러,	국도	77호선과	만나는	군도	12호선	개선사업도	진행	중인데,	교통안전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여건을	조성해야	함

최근	5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입암마을	~	봉곡삼거리’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도로가	없는데다	인근의	조선산업	

특구로	인해	오가는	대형트럭의	증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민원에	대해	2015년부터	

2021년	중에	가급적	빨리	주민보도	구간	및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	설치,	농경지	진입과	마을	

내	통행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여	입암마을	주민들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	

*안전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경남 고성군 교통사고 빈발구간 안전대책 마련
민원번호 : 2CA-1411-118440(경찰민원과)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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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의	선행개량,	

주민보도구간	설치	및	부체도로	신청을	추진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14.	11.	4.),	관계기관	협의(’14.	12.	16.)	

 2) 갈등해결수단

	 	 -	 (예산 확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5년부터	2021년	기간	중	도로	공사	실시

5. 조정 결과 

	 	 -	 2015년	~	2021년	사이	동	구간내	주민보도구간	설치,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	(통로BOX)	2개	

설치,	주변	농경지	진입	및	마을	내	통행을	위한	부체도로를	설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보행자 인도 없음

• 선행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

• 보행자 인도 마련

• 선행개선으로 인해 굽은 도로 개선

•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통로BOX) 2개 설치,    

주변 농경지 진입 및 마을 내 통행을 위한 부체    

도로 설치
				

 2) 시사점

		 	 -	민원	구간은	지난	5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쳐	마(魔)의	

구간으로	불림.	이	구간을	선행	개선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계기	마련

		 	 -	인근	조선특구차량들의	안전한	교통통행	보장하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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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림환경민원

01 광명역세권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02 목포내항 주변 해수 역류 피해 방지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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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광명시	광명역세권	○○아파트	입주민	2,506세대

	 	 -	피신청인	:	경기도	광명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2) 민원주요내용

	 	 -	 	덕안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시행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주체(연구용역,	실시계획	등)

	 	 -	교통소음	관리	지역	지정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민원	택지개발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	

(직각배치,	수목식재,	저소음포장)을	모두	이행하였고,	입주	후	교통소음	민원이	발생되어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저소음포장	등을	추가	시행하였으나,	교통소음이	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을	초과하고	있어	현재	교통소음	원인분석	등을	비롯한	추가	

대책수립·시행을	검토중이고,	이를	위해서는	광명시장이	우선	이	민원	도로를	교통소음	

신청인의	거주지	인근	덕안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인해	생활환경	피해를	입고	있으니,	

교통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방음시설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대책	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구용역을	거쳐	2014.	6.	30.까지	세부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여	2015.	9.	30.까지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광명시는	2014.	6.	30.까지	

덕안로를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필요시	추가적인	교통소음	저감	

대책을	시행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주민	숙원	해결

*집단민원(2,506세대), 환경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광명역세권 ○○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민원번호 : 2BA-1308-159854,2BA-1308-300652,2BA-1309-146179 (산업농림환경민원과)

01



52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53

국
방
보
훈
민
원

경
찰
민
원

산
업
농
림
환
경
민
원

도
시
수
자
원
민
원

교
통
도
로
민
원

고
충
민
원 

특
별
조
사
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차량	주행속도를	현행	60km/hr에서	50km/hr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음벽은	주민	대다수의	동의에	따라	설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경기도 광명시장)	신청인	거주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준공	후	현재	사후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통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민원	도로의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과	

속도	제한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한	후	추가	대책	

수립·필요시	검토할	계획임

 2) 민원특성 :	환경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2회	(’13.	8.	21.	’13.	10.	25),	출석조사2회(’13.	9.	27.	’13.	12.	4.)

	 	 -	 4차례에	걸친	조정(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	신청인,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간	합의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을	통해	이해와	설득

	

5. 조정 결과 

	 	 -	교통소음이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2014.	6.	30.까지	세부	실시계획안	마련하고	사업	시행

•	2015.	9.	30.까지	시설	설치	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에	통보

	 	 -	 (광명시)	이	민원	도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부실시계획안을	마련하는	

2014.6.30.까지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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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민원	접수	후	5개월	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조사,	출석조사를	병행하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한	결과	방음벽	설치	및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2년여간		

지속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됨

조정 전 조정 후

• 광명시  ○○아파트 2,506세대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 피해 

•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 저감대책 마련으로 

소음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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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백○○(목포내항	침수피해	주민	4,263명	대표)

	 	 -	피신청인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피신청인1),	목포시장(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목포내항	주변	지역은	만조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으로	만조수위	때	바닷물이	역류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해수침수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목포항	재해안전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별개의	신규사업으로	재해방지	사업	추진	

여부

	 	 -	재해방지연안정비사업	예산	확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목포내항	주변	지역은	만조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이고,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대책	필요

전남	목포시	동명동·만호동	주민	4,263명이	거주하고	있는	목포내항	주변은	만조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으로	만조수위	때	바닷물이	역류하여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므로	

해수침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목포내항	재해방지연안정비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	8천만원을	2014년	5월까지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경우	약	72억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	2016년까지	목포시

내수재해	구역에	배수펌프장	시설	2개를	설치하고,	하천과	대하수도	관로	준설	사업을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10년간	추진	하도록	조정·중재

*집단민원(4,263명), 안전민원, 피해구제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목포내항 주변 해수 역류 피해 방지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401-165961 (산업농림환경민원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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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목포내항	주변	지역은	항만	인접	지역이므로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목포시가	상호	

협조하여	침수방지	대책이	필요

•	목포항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이하	‘목포항	안전항만구축사업’)과는	별개로	신규사업인	

목포내항	재해방지연안정비	사업(이하	‘목포내항	재해연안정비사업’)	추진	필요

 2) 민원특성 : 안전·피해구제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수차례에	걸친	조정(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	신청인,	피신청인	간	합의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안	제시,	관련	예산	확보

5. 조정 결과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목포내항	재해연안정비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8천만원을	2014.	5월까지	해양수산부에	요청하고,	용역결과	목포내항	재해연안정비사업	

필요시	약	72억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추진

	 	 -	 (목포시) 목포시	내수재해	구역에	배수펌프장	시설	2개를	2016년까지	설치하고,	하천과	

대하수도	관로	준설	사업을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만조 수위 때 바닷물이 역류하여 상습적인 

침수 피해 발생 

• 재해방지사업 추진과 배수펌프장 설치 등     

으로 침수 피해 예방

 2) 시사점

	 	 -	피신청기관들이	항만	인접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상호협조하여	함께	노력함으로써	갈등을	해결

	 	 -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관계기관간	해결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	

기관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조정이	성사되어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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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수자원민원

01 전북 김제 한센인정착촌 고충 및 민민갈등 해결

02 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내 천주교 구산성지 존치계획

03 강원 정선 동강 소재 세월교 재축

04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05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

06 강원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공급 요

07 양주신도시내 마을 진출입도로 안전대책 요구

08 공주 쌍신 산업단지 개발 기업고충 해결

09 부산에코델타시티 이주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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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강○○

	 	 -	피신청인	:	전라북도	김제시장

	 	 -	이해관계인	:	전라북도	김제시	□□마을	주민

 2) 민원주요내용

	 	 -	신청인들은	축산분뇨처리	등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국비보조금	등	

253,284천원이	소요되는	축산분뇨	액비1)저장조	4기를	개발행위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바는	

있으나,	피신청인	관내	개발행위허가	없이	설치된	기존	액비저장조와는	달리,	이해관계인	

민원	등을	사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양성화시켜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2. 주요 쟁점사항 

	 	 -	악취	문제를	제기한	□□마을의	민원	해결	여부

	 	 -	처리되지	않은	원	가축분뇨	저장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시	악취	가중	문제	발생

축산업에	종사하는	전북	김제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박○○)과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강○○)은	국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만든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	4기(총	3,400톤	규모)를	만들었지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2013년	4월	김제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가운데	악취로	인한	□□마을간의	갈등으로	공사	준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으나	위원회의	중재로	김제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고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갈등	해결이	가능하게	됨

*피해구제민원, 민(民)-민(民) 갈등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전북 김제 한센인정착촌 고충 및 민민갈등 해결   
민원번호 : 2AA-1311-302794(도시수자원민원과)

01

1)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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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김제시장)	김제시	관내에	이미	설치된	다른	액비저장조들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민원	저장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작물	설치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도록	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입법	취지상	악취	문제를	제기한	

주변	마을의	민원해결	없이	불법	시설의	양성화는	불가

 2) 민원특성

	 	 -	피해구제민원,	민-민	갈등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위원회	요구로	신청인	악취	방지	시설	보완	계획	제출(’13.	12.	30.)

	 	 -	현장조사(’14.	1.	9.),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	보완	계획을	토대로	민원	해결	방안	마련

	 	 -	허가	반대	마을	대표	인근	유사	시설	시찰(’14.	1.	15.)

	 	 -	위원회	조정안	주민	설명,	이해·설득(’14.	1.	28.)

	 	 -	위원회	조정안	합의(’14.	2.	6.)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신청인)	악취저감	계획(탈취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처리된	액비만을	

저장한다는	내용	등)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14.	2.	7.(금)까지	피신청인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

	 	 - (김제시장)

•	2013.	4.	19.자로	신청인에게	처분한	원상회복명령	철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가급적	2014.	2월	중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		6~7월은	주	1회,	그	외에는	월	1회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악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악취를	포집하여	전문	기관에	검사	의뢰

             ※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기준 초과 시 필요한 행정조치

		



64  

2 0 1 4 년  고 충 민 원  조 정 사 례 집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국비	등	보조금이	투입되는	액비저장조	철거로	인한	비용	손실	예방	및	보조금	미집행시	그	

책임	소재를	다투는	소송	전개	사전	차단

	 	 -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한센인정착촌	주민들의	고충	해결	및	인접	마을의	역차별	논란을	

야기한	민-민	갈등	해소

	 	 -	유사	불법	액비저장조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	손실	없이	소유자	및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양성화	방안	제시	

조정 전 조정 후

• 2억5천여만원이 투입된 시설 준공 불가 및   

철거 위기

• 2억3천여만원의 국비 등 지원 불가

• 개발행위허가 추인으로 시설 준공 

• 국비 지원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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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6일 (목)
지역

2014년 02월 06일 (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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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7일 (금)
지역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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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정○○(천주교	수원교구	구산성지	주임신부,	1만신도	서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계기관	:	경기도	하남시장

 2) 민원주요내용

	 	 -	하남시	지정	향토유적인	천주교	구산성지의	성인	등	순교자	묘와	현양터를	이전할	부지를	

무상	공급하여	주고,	성지의	정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천주교	수원교구가	원하는	규모의	토지에	대한	무상공급	가능	여부

	 	 -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관리하는	현양터	묘역의	이전협조	여부	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천주교	수원교구가	원하는	규모의	토지	무상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양터	면적을	존치	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	그	외	추가	부지를	무상	

공급하는	것은	곤란

		 	 -	 (하남시장)	구산성지는	역사성	깊은	향토유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하는	구산성지	

존치내용에	따라	유적지정	변경	조치할	예정

하남시	지정	향토유적인	구산성지가	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어	존치하게	되는데,	이	

민원	성지	외곽에는	성인	등	순교자	묘와	이를	현양하는	부지는	존치되지	아니하여	성지의	

본래	목적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순교자	묘와	현양터를	이전할	부지를	무상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합리적인	존치계획을	마련하도록	조정·중재

*피해구제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하남미사공공주택사업지구내 천주교 구산성지 존치계획
민원번호 : 2BA-1407-377865(도시수자원민원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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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특성 : 피해구제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6회	활동(’12.	11.	~	’14.	7.)	

	 	 -	공공기관이	토지를	무상공급하기	어려운	점	이해·설득

	 	 -	존치되는	성지	주변에	대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집단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현양터	면적을	구산성지	존치부지	면적에	포함하고	인근에	

문화공원	및	노외주차장	계획	수립

	 	 -	 (신청인)	순교자	묘를	2014년	9월까지	존치되는	성지	안으로	이전

	 	 -	 (하남시장)	문화공원	시설이관시	적극관리하고	존치되는	구산성지에	대한	향토유적	

지정변경	추진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민원성지는	지방향토유적으로	등재되어	역사성을	인정하여	합리적인	보전계획	마련이	

필요하였고,	성지밖에	위치한	순교자	묘역이전에	있어	천주교	수원교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천주교	

수원교구	및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모두	만족하는	결과	도출	

조정 전 조정 후

•기존 존지면적은 존치부담금 납부하고 추가 

토지공급은 유상공급

•성지밖 순교자묘 이전시기 불확정

•현양터 면적을 존치면적으로 추가하고 성지   

정형화를 위한 공공부지 계획마련

•순교자묘 이전 협조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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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2일 (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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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3일 (수)
사회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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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4일 (목)
사회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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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정선군	제장·점재·수동	마을	주민	80명	대표)

	 	 -	피신청인	:	강원도	정선군수(피신청인1)	강원도지사(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정선군	소재	기존	세월교가,	매년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해	장기간	고립(연간	최대	45일)되어	

주거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	세월교	개축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세월교	개축이	하천기본계획에	위배되는	지	여부

	 	 -	개축을	위한	예산	부담	가능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세월교	개축	필요

	 	 -	 (정선군수) 주변	여건상	부득이하게	세월교의	높이를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하는	개축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인	강원도지사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개축하고자	함	

	 	 -	 (강원도지사)	하천구역	내	교량설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및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교량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는	곤란	

정선군	소재	제장·점재·수동	마을의	접근을	위해	동강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설치된	

기존	세월교(洗越橋)가,	매년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해	장기간	고립(연간	최대	45일)되어	

주거	생활에	불편에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세월교	개축을	위한	

하천점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중재하여	주민	숙원	해결

*집단민원(80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장기숙원 해결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강원 정선 동강 소재 세월교 재축   
민원번호 : 2AA-1309-287298(도시수자원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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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장기숙원	해결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출석조사(’13.	10.	~	’14.1.),	관계기관	협의	2회

 2) 갈등해결수단

	 	 -	상급기관의	법령해석을	통해	세월교는	하천기본계획에	부합함을	전제하지	않는	교량임을	

확인하고	세월교	개축이	주거안전에	기요하는	사안임을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정선군)	생태·경관지역에서	세월교	개축에	따른	지방환경청	협의	및	구조물의	적정설계	

·수리변화	검토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2014.	4월까지	수립하여	강원도에	제출하고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2014.	12월까지	세월교	개축	착공

	 	 -	 (강원도)	정선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재해안전	및	치수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히	하천점용허가절차	이행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장마철 등 호우 때 마다 교량의 침수로 매년 

45여 일 주거지 고립

•신규 교량으로 7일정도만 침수 예상되어 마을 

주민의 거주지 고립 최소화

				

 2) 시사점

		 	 -	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세월교	개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점임을	이해·설득

		 	 -	기존	교량	철거	후	보다	안전한	다리로	개축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지역	주민들의	거주여건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

        ※ 민원 세월교 개축을 위한 발주가 완료되었고 ̀ 14년 6월 중 세월교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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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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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25일 (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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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주민대표	장○○	외	2,625명(신청인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종합개발(주)(신청인2)		

	 	 -	피신청인	:	인천광역시장(피신청인	1),	남구청장(피신청인	2)

																													중구청장(피신청인	3),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피신청인	4)

 2) 민원주요내용

	 	 -	 (신청인 1(장○○ 외 2,625명))	학익유수지에	오폐수가	유입됨에	따라	폐기물질	침전으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거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	환경개선사업	조속한	

추진	요구

	 	 -	 (신청인 2 (□□종합개발))	학익유수지	결정	이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피신청인	1·2와	매립기본계획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익	

유수지	변경	등을	통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이행	협약	지연	등

	 	 -	감사원	감사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중단

	 	 -	환경개선사업	비용	부담	

1994년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갯골수로	일원의	학익유수지에	오폐수가	흘러들어		악취문제로	

고충을	받아온	주민(2,627명)	등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와	

차단대책을	마련하고	학익유수지와	연계되는	갯골수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조정·합의	

*집단민원(2,626명), 환경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민원번호 : 2CA-1306-253242(도시수자원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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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	필요

	 	 -	 (인천광역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청인	2가	학익유수지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안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던	중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주민제안서를	반려하였으므로	감사처분의	조치계획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재검토할	계획

	 	 -	 (남구청장·중구청장)	민원	시설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및	매립기본계획	반영	이전에	

해수	및	내수의	자연배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갯골수로에	대한	정비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학익유수지에서	연안	해안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므로	오폐수	차단방안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2) 민원특성 : 환경민원(생활하수	악취),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출석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총	6회	(’13.	7.	~	’14.	3.)

	 	 -	감사원	감사처분으로	중단된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조속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방안	마련

 2) 갈등해결수단 : 감사원	감사처분	이해	설득,	부처(국무조정실)간	협업

5. 조정 결과 

	 	 -	 (인천광역시)

•	학익유수지	주변	하수처리방식	개선(합류식→분류식)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통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운영방안	개선	등	학익유수지로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	및	차단방안	및	

유수지내	퇴적된	폐기물	토사	제거방안	마련

•	학익유수지	유수용량	유지방안	마련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남구청·중구청) 학익유수지의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갯골수로	통수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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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학익유수지	주변	연근해	오염원	진단을	위한	해양환경	측정망	조사	

정점	추가	운영	등	상시	관리방안	수립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생활하수 등 오폐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만조시 물 흐름이 막혀 수질악화로 인한 

상습적인 악취 발생으로 거주민 고통 지속

•감사원 감사처분으로 중단된 학익 유수지 

공유수면 매립과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오래된 주민 숙원 해결

 2) 시사점

	 	 -	감사원	감사	처분에	대하여	학익유수지의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안	제안자인	

㈜□□종합개발과	인천광역시가	학익유수지	하류부	준설과	빗물펌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기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보다	향상된	유수용량을	확보토록	

조정방안	마련

	 	 -	신청인들과	관계기관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장기간	갈등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여	

국무조정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업을	통하여	집단민원	조정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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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9.	6.	:	언론보도	(KBS	9	뉴스추적)	'유수지	오염수	바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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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서초보금자리	A4BL	입주예정자회	:	박○○	외	174명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신청인1),	한국토지주택공사(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서울	서초보금자리택지지구와	우면2국민임대주택지구를	통행할	수	있는	보도육교	설치	

요구

	 	 -	택지지구에	인접한	양재천이	우기철에	유속이	빨라	위험하니	진입차단기,	구명로프,	

구명튜브	등	안전시설	설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보도육교	설치	필요	타당성

	 	 -	보도육교	설치	주체(비용부담	및	사업수행	주체)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서초구청장) 양재대로는	폭	50m(왕복10차로)로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적정하지	않은	

서울	서초보금자리택지지구에는	중·고교가	없고	어린이집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양재대로	맞은편의	우면2국민임대주택지구로	학생·부모	등의	통행이	불가피한데,	

양재대로를	건너는	시설이	없으니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고,	택지지구에	인접한	

양재천이	우기철에	유속이	빨라	위험하니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서초보금자리택지지구	개발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할지역	지자체가	협업하여	

보도육교를	설치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다수인	민원	해결

*집단민원(175명), 안전민원, 생활불편 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양재대로 보도육교 설치       
민원번호 : 2BA-1309-956146, 2AA-1310-112979(도시수자원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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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볼	때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초보금자리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하여야	함

	 	 -	 (서초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도육교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우기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양재천에	진입차단기,	구명로프,	구명튜브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겠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육교설치	타당성	용역을	하며	입주예정자	설문조사,	유사사례	조사,	

보행경로별	교통여건	등을	검토결과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외	

지구이므로	육교	설치요구	수용	곤란

 2) 민원특성 : 안전·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13.	11.	7.	등	2회),	관계기관	협의(’14.	1.	28.	등	3회)	

	 	 -	보도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도육교	설치비용을	서초구에	지원하고,	서초구는	육교	및	양재천	

방재시설	설치하기로	하여	집단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	관련예산	확보

5. 조정 결과 

	 	 -	보도육교	설치	요구민원	해소를	위한	기관별	분담사항	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육교	설치예산	부담

	 	 -	 (서초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도육교	설치예산	지급받아	육교설치

																																		양재천에	진입	차단기,	구명로프·튜브	등	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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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민원 택지지구에서 중·고교 통학, 어린이집 

왕복 등을 위하여는 1.2~1.6㎞를 우회하고, 

횡단보도를 다수 건너야 하는 위험, 불편 존재

 - 양재천 하상도로는 우기철 침수되는 빈도가 

잦아 보행경로로 제공하기는 위험

• 보도육교 및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 

으로써 보행거리 단축 및 통행 안전 제공

				

 

 2) 시사점

		 	 -	 5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보행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됨.

		 	 -	택지개발	사업주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지구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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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강원도	원주시	김○○	외	505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피신청인	1),	강원도지사(피신청인	2)

	 	 -	관련기관	:	참빛원주도시가스(주)

 2) 민원주요내용

	 	 -	강원혁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지구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았으나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관련법령의	상충(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주체	및	비용부담)	

	 	 -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	강원혁신도시	준공	이전	(’14.	6월)에	제도개선	추진	불가능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입주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	공급	요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법령에	의거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은	도시가스	

공급자인	관계기관(참빛원주도시가스(주))에게	있으므로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강원혁신도시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았으나	관계기관간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설치주체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

*집단민원(506명), 생활불편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강원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도시가스 공급 요구 
민원번호 : 2CA-1401-097274 (도시수자원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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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지사)	강원도는	도시구조상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용이	높아	도시가스공급자의	

부담상승은	결국	요금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참빛원주도시가스)	강원도는	도시가스사업	구조상	가스공급비용	대비	투자수익률이	

낮고	초기설치	비용에	높아	회사경영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할	계획임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출석조사	및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	총	7회	(’14.	2.	~’14.	5.)

	 	 -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주체	및	비용부담에	대한	관련법령	상충으로	관계기관의	이견을	

조정하여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

 2) 갈등해결수단 : 신청인에게도	비용부담	이해설득,	제3의	조정안	제시

5. 조정 결과 

	 	 -	 (신청인·참빛원주도시가스(주))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	각각	50%	분담

	 	 -	 (한국토지주택공사·참빛원주도시가스(주))	도로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각각	

50%	분담

	 	 -	 (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참빛원주도시가스(주))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공사의	시행	및	분담금의	납부방법	등은	이	민원	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완료하고	즉시	공사에	착수

	 	 -	 (강원도)	도시가스	요금	결정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시	이	민원의	조정	취지	등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비용	상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관련규정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제55조 제2호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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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강원혁신도시 준공 이전에 입주가 불가할 

경우 도시가스 설치는 3년 이후에 가능하므로 

입주에 차질을 겪음  

• 도시가스 배관시설 공사 완료되어 입주 진행 중

	

 2) 시사점

	 	 -	위원회	조정으로	도시가스	설치	방안이	마련되어	단독주택용지	입주예정자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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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4.	10.	:	언론보도	(KBS	7	뉴스)	'혁신도시	가스분쟁에	주민들만	발동동'



88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89

국
방
보
훈
민
원

경
찰
민
원

산
업
농
림
환
경
민
원

도
시
수
자
원
민
원

교
통
도
로
민
원

고
충
민
원 

특
별
조
사
팀

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채○○	외	양주시	옥정동	주민	86명,	정○○	외	양주시	고읍동	주민	164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피신청인),	경기	양주시장(관계기관)

 2) 민원주요내용

	 	 -	양주시	옥정동	진입도로의	경사	및	커브가	심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직선으로	연결해	

주고,	양주시	고읍동	진입도로의	경사가	심하여	위험하니	경사를	완화해	주고,	본선도로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부체도로의	직선도로에	직선	연결	여부	및	교차로	설치	위치

	 	 -	경사도	완화	범위	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지역주민)	부체도로를	본선도로에	직선으로	연결	및	경사·급커브	완화	요구,	본선도로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	요구

양주(옥정)신도시∼고읍택지개발지구간	연결도로와	접하는	양주시	옥정동	진입도로	

및	고읍동	진입도로의	경사	및	커브가	심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옥정동	진입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해주고	본선도로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접속도로와	연결되는	본선도로에	교차로·신호등	및	횡단보도를	관계기관	협의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인가	후	설치하고,	부체도로	종점부	국유지를	활용하여	

부체도로의	경사를	완화하고,	부체도로	곡선부	안쪽으로	확폭하여	커브를	완화하며,	접속도로	

경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정·합의

*집단민원(252명), 안전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양주신도시내 마을 진출입도로 안전대책 요구   
민원번호 : 2AA-1407-054730, 2BA-1408-291567(도시수자원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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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체도로를	본선도로에	직선으로	접속하는	방안은	당초	교통	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시	본선도로의	간선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수용	

불가하며,	부체도로	및	접속도로의	경사	및	급커브	문제는	양주시와	협의하여	완화하고,	

본선도로내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관계기관	협의	및	교통		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주민설명회(2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조정·중재안	도출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합의)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부체도로	경사	완화(10%→6.99%)	:	부체도로	종점부	국유지	활용

•	접속도로	경사	완화(16.8%→6.9%)	

•	부체도로	커브	완화	및	본선도로에	교차로·신호등·횡단보도	설치

	 	 -	 (경기 양주시장)	부체도로	경사	완화를	위한	국유지	활용	및	본선도로내	교차로	설치	등	LH의	

합의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본선도로에 연결되는 부체도로의 경사· 

커브가 심하고, 교차로·횡단보도 미설치로 

주민들의 안전 및 교통불편 예상

• 본선도로에 연결되는 부체도로의 경사· 

커브를 완화하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설치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해결

				

 2) 시사점

	 	 -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환경을	사전에	차단·개선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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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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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	피신청인	: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	한국도로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신청인이	충남	공주시	쌍신동	산1-1	일대	190,062㎡에		중고자동차	재활용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평면식으로	개발가능하도록	조치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및 갈등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평면식	개발을	통해	

고속도로	비탈면을	제거하여	미관	향상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가능

	 	 -	 (충청남도지사) 공주시	산업단지	지정	가능	물량이	부족하여	이	민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추가	물량	배정	필요

	 	 -	 (공주시장)	산업단지는	실수요자가	개발하여야	하고,	주변의	양호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함

	 	 -	 (한국도로공사)	산업단지로	조성하여야	접도구역	개발이	가능하고,	도로구역	공사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성·공익성	등을	따져	허가가	가능함

자동차	중고부품과	중고자동차를	국내외에	판매하는	주식회사	○○이	충남	공주	쌍신동	

일대에	190,000㎡의	규모로	사업부지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부지가	30여m	높이의	

고속도로	비탈면에	접해	있고	가장자리도	20m	폭의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	위원회의	중재와	한국도로공사	및	공주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해결방안을	찾게	됨

*기업민원, 경제활성화 관련 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공주 쌍신 산업단지 개발 기업고충 해결      
민원번호 : 2CA-1405-362367도시수자원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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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특성 : 기업민원,	경제활성화	민원

3.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조사(’14.	7.	22.),	국토부	방문	자문(’14.	8.	5.)

	 	 -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물류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신청인	개발계획	변경	의사	

제출(’14.	10.	14.)

	 	 -	변경된	개발계획을	토대로	2차	현장조사,	관계기관	설득(’14.	10.	23.)

	 	 -	위원회	조정안	합의(’14.	11.	27.)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4. 조정 결과 

	 	 -	 (신청인)

					•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등	산업입지	법령을	준수하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산업단지계획	수립

					•	토석채취허가	관련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절·성토	계획	변경

	 	 -	 (충청남도지사)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

	 	 -	 (공주시장)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접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후	승인	여부	

결정

	 	 -	 (한국도로공사)	안전대책,	평·단면계획,	도로구역	토석처리	방법	등이	충족될	경우		

도로구역	공사	허가

5.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면적 부족으로 사업 추진 여부 불투명

• 고속도로 법면 지속적 유지·관리

• 사업부지 최대 확보로 사업성 제고

• 유지·관리 대상 법면 없어짐

 2) 시사점

	 	 -	개발	가능	면적	극대화로	기업의	사업성	제고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고속도로	법면	유지관리비	절감,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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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8일 (금)
사회 06면

2014년 11월 27일 (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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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부산	강서구	반○○외	11명

	 	 -	피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피신청인1),	한국철도시설공단(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신청인들의	

토지·가옥이	편입되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한국철도	

시설관리공단이	이	지역	중	일부를	‘부전~마산	복선철도	민간투자건설사업’	구간으로	지정함	

으로써,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서로	보상책임을	미루고	보상기준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주	및	생활대책을	에코	델타시티사업에서	수립하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적용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민원지역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책임기관	결정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신청인들의	

토지·가옥이	편입되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한국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이	지역	중	일부를	 ‘부전~마산	복선철도	민간투자건설사업’	구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서로	보상책임을	미루고	보상기준도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주	및	생활대책을	에코델타시티사업에서	수립하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서로	

협업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시행하기로	조정	중재하여	민원	해결

*집단민원(12명), 피해구제 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부산에코델타시티 이주대책 시행     
민원번호 : 2BA-1410-086940(도시수자원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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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수자원공사)	복선철도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가옥에	대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	

수립책임은	피신청인2에게	있음.	피신청인2가	요청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에코델타시티사업	

구역내	이주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으나,	신청인들은	에코델타시티사업에	따른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이주대책용지	공급가는	일반분양가(감정가)를	적용하여야	함

	 	 -	 (한국철도시설공단)	신청인들은	당초	피신청인1이	시행하는	에코델타시티사업	구역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이었으므로	피신청인1이	해결하여야	함.	피신청인1이	

신청인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이주대책용지	공급가와	택지	조성원가의	차액은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보전	가능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피해구제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14.	11.	20.	등	2회),	관계기관	협의(’14.	10.	23.	등	3회)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	제3의	중재안	제시

	 	 -	 (한국수자원공사)	이주택지를	감정가로	공급,	생활대책	시행

	 	 -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정가와	이주택지공급가의	차액	부담(10억6천만원)

5. 조정 (합의) 결과 

	 	 -	 (한국수자원공사)

•	선정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기준	및	이주대책용지	공급가에	따라	에코델타	

사업구역	내	이주대책용지	공급

•	민원지역	편입자가	생활대책	기준에	해당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부담으로	생활대책을	

시행함

	 	 -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원지역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한국수자원공사에	통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	민원지역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용지	공급가와	한국사자원공사의	일반분양가(감정가)의	

차액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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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민원지역에 대한 보상지연 및 수자원공사 

사업지구 편입 주민에 비하여 철도시설공단 

사업지구 편입 주민의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우려 있음

• 신속한 보상 및 수자원공사 사업지구와 철도 

시설공단 사업지구 편입 주민에게 동일하게 

보상함으로써 민원야기요인 예방

 2) 시사점

		 	 -	 5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보상민원	해소와	국책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

		 	 -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및	편입지구	주민이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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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도로민원

01 ○○민자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조 개선

02 구평 IC교 성토구간 교량화

03 경주 건천송전선로 지중화

04 북영천역 인근 통로암거 신설 요구

05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성토부 교량화

06 ○○택지개발 사업 관련 교차로 개선

07 태안 신덕마을 통로암거 설치

08 원주-강릉 복선철도사업 통로암거 위치변경 요구

09 경부선 구미 상미구교 확장

10 갈계마을 부체도로 신설 요구

11 ○○고속도로 통행불편으로 인한 영농피해구제

12 고속철도 건설 관련 지하차도 개선

13 택지사업지구내 어린이 통학로 개선

14 횡성 둔내정거장 통로암거 확장

15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사업 변경

16 연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

17 지방도 확장 개선

18 도서주민 교통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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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가상리	마을	:	이○○	외	161명	(’13.	10.	31	접수)

•	매산동	마을	:	대표	이○○	(’13.	11.	5	접수)

              ※ 피신청인 시행 동일 사업 구간내 2개 마을에서 유사 취지의 민원을 각각 제기 

	 	 -	피신청인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피신청인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피신청인2)

	 	 -	관련기관	:	영천시장

 2) 민원주요내용

	 	 -	 (가상리 마을)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	앞	성토(H=22~23m)로	인해	

가상리	마을의	경관훼손과	고립,	통풍	부족으로	과수원과	마늘	등의	영농피해가	예상되니	

성토구간(L=210m)을	교량으로	시공	요구

	 	 -	 (매산동 마을)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개설에	따라	마을	앞	성토(H=3~13m)로	인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매산마을과	하명마을이	양분되니	성토구간	(L=300m)을	교량으로	시공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토공구간의	교량화	타당성	

○○민자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	앞	성토(H=22~23m)로	인해	가상리	마을의	경관훼손과	

고립,	통풍	부족으로	과수원과	마늘	등의	영농피해가	예상되니	성토구간(L=210m)을		

교량으로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교량	연장	및	인도	추가	설치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주민	숙원을	해결함

* 집단민원(100명 이상), 생활불편 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민자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조 개선     
민원번호 : 2BA-1310-330408 (교통도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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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영천시	통과	구간은	당초	영천시의	요구노선을	반영하여	

설계의	적정성,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반영하였으므로	수용곤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신설	고속도로와	가상리	마을과는	335m가	이격되고,	매산마을	

역시	315m	이격되어	진동	소음	등	환경기준을	만족하기에	마을에	끼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용곤란	

	 	 -	 (영천시장) 

•	가상리	마을은	다른	평야지대와	달리	진입로가	산지부의	계곡으로	형성되어	23m	높이의	

거대한	둑으로	도로가	지날	경우	통풍과	밀폐감이	상당하다는	주민	의견에	공감	

•	매산마을은	고속도로보다	고지대에	위치하여	밀폐의	정도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마을	통행길에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확대	필요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생활불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민원	발생	원인	분석	(피신청인	모두에게	책임	있음)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가상리	마을의	개방감과	바람길	소통을	위해	삼부천교와	인접한	군도	2호선까지의	고성토	

구간을	교량으로	연장하도록	설계변경·추진

•	매산마을을	지나는	진·출입	도로에	인도	추가설치	및	대형버스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추진	

•	필요시	설계변경내용을	시뮬레이션화하여	별도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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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마을은 다른 평야지대와 달리 진입로가 

산지부의 계곡으로 형성되어 23m 높이의 

거대한 둑으로 도로가 지날 경우 통풍과 

밀폐감이 상당

• 토공을 교량으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개방감과 영농피해 예방

 2) 시사점

	 	 -	도로사업	구간	내	집단	민원	해소로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주요	국책사업을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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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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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장○○외	1,280명

	 	 -	피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관계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장

 2) 민원주요내용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일반국도	33호선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구포∼덕산1)	건설공사의	구평IC교	성토구간으로	인하여	경북	구미시	구평동	소재	무지개	

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	및	천생산	공원	이용객	등의	통행	불편	호소

			

2. 주요쟁점사항 및 갈등 분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구평IC교는	당초	교량길이가	150m로	계획되었으나	실시설계	중	주민설명회에서	마을	간	

개방감	저하	등의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교량	연장을	당초	계획보다	130m	연장한	280m로	

설계하였으므로	교량	추가연장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수용이	어려움

•	현재	기존	천생산공원	진입로를	대체하는	천생산	공원	진입로	중	진입부	40m	구간의	도로는	

폭이	15m로	설계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2차로서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	민원	성토구간	설치를	위한	공정	등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므로	수용이	불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국도	33호선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구평IC교	성토구간으로	인하여	경북	구미시	구평동	소재	무지개	마을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	

및	천생산	공원	이용객	등의	통행	불편이	있으니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공사의	설계에	따라	설치	예정이었던	구평IC의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교량	설치에	따른	협조	및	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조정·중재를	통해			집단민원을	해결함

*생활불편민원, 집단민원(1,281명)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구평 IC교 성토구간 교량화     
민원번호 : 2BA-1310-045200(교통도로민원과)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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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구미시장)	이	민원	마을의	조망권	확보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민원	공사	시행청인	피신청인이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

 2) 민원특성 : 생활불편민원,	집단민원

3.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출석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13.	11.	06.,	’13.	12.	20.),	출석조사(’13.	12.	03.,	’13.	12.	10.)

		 	 -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및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적기	

준공에	기여

		 	 -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집단민원	해소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4. 조정 결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사의	설계에	따라	설치	예정이었던	구평IC의	STA	6+455	

지점에서	STA	6+580	지점(125m	연장)까지의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교량	설치에	따른	협조	및	필요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	신청을	하고,	총사업비가	확보되면,	이	민원	

공사	완료(2017.	9.	17.	예정)	전까지	시공

		 	 -	 (구미시장)	피신청인의	성토구간	교량화	등과	관련한	업무	협의요청에	적극	협조.	또한,	

천생산	공원	진입도로가	종전대로	유지되는	경우,	교통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도	

설치	등을	검토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시설을	정비·보완	조치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중단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 도로공사로 인한 대규모 성토구간으로 구미시 

무지개마을 주민들의 고립감 형성

• 성토화가 되면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좁은길로 통학을 하게 되어 통학안전 위험

•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정해진 시기에 

완료될 수 있는 단초 제공

• 성토구간의 교량화로 구미시 구평동 소재 

무지개마을 주민들의 고립감이 해소

• 지역주민들의 천생산 공원 이용 불편과 구평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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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사점

	 	 -	구평IC	구간이	교량화가	되어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정해진	시기에	완료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어	구미시	구평동	소재	무지개마을	주민들의	고립감	해소

	 	 -	천생산	공원	이용	불편과	구평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와 조정·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의 총사업비 조정절차 등을 거쳐 

         ’17. 12.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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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1일 (화)

2014년 01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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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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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조○○	외	718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련기관	:	경주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송유관공사	

 2) 민원주요내용

	 	 -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공사로	설치되는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일원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예산확보	및	실질적	피해	확인	곤란

	 	 -	적기	준공(’14.	12.)	불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	저하	및	주변	토지	지가	하락이	예상되니	지중화	요구

		 	 -	 (한국철도시설공단)	예산확보	및	적기	준공(’14.	12.)을	위해	지중화	불가

		 	 -	 (관련기관)	:	시민들의	고충해소	및	경주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필요		

천년고도	관문에	30m	높이의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	관광도시	경주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주변	

토지	지가	하락도	예상되니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공사로	설치되는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일원의	공중	송전선로를	지중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건천송전선로	2,260m	중	

공중으로	건설되는	260m	구간을	지중화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숙원	해결과	

함께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공사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짐

*환경민원, 집단민원(719명), NIMBY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경주 건천송전선로 지중화  
민원번호 : 2AA-1401-166793(교통도로민원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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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특성 : 환경민원,	집단민원,	NIMBY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조정·중재안	마련

	 	 -	 ’14.	2.	5.	:	실지방문조사	및	피신청기관	협의			

	 	 -	 ’14.	2.	10.∼2.	14.	:	관계기관	협의(경주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송유관공사)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천송전선로	2,260m	중	공중으로	건설되는	260m	구간을	지중화	

및	지중화	공사시	송유관	등	지장물과의	충분한	이격거리(3.0m	이상)를	확보하는	등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공사	설계	변경

	 	 -	 (경주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양성자	가속센터	부지	내		공사용	

진입로	개설	및	경부고속도로	하부	굴착공사	관련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사항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민원	해결로	신경주∼포항	복선전철건설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는	계기	마련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 공사 반대로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 

공사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공사 원활한 추진

• 지속적인 갈등으로 울산~신경주 복선전철 

건설공사 적기 준공에 어려움 발생

• 울산~신경주 복선전철건설공사 적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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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정○○	외	9,506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	관계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장(관계기관1),	영천경찰서장(관계기관2)

 2) 민원주요내용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시	서부동에서	송정들로	통행을	위한	통로암거	

개설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및 갈등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서부동에서	송정들로	통하는	진출입로는	1990년	경	북영천역사	신설과	송정들	

경지	정리로	인하여	철도건널목을	통한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23여	년간	불편함을	

겪었으므로	통로암거	신설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서부동	송정들	구간은	이미	경작을	위한	통로암거(6.0×4.5)가	설치될	

계획이고,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추가	설치는	불가

	 	 -	 (영천시장)	부동	마을	주민들이	경작을	위해	국도를	이용하는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서부동	마을에서	송정들로	통하는	통로암거의	신설	필요	

경북	영천시	서부동은	과거	북영천역사와	한성유치원	사이	과거	철도건널목을	통해	경작을	

위한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북영천역사	신설과	경지정리로	인하여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겪고있으니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건설사업	시	서부동에서	

송정들로	통행을	위한	통로암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너비	4.5m	및	높이	

4.5m	크기의	통로암거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집단민원(9,507명)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북영천역 인근 통로암거 신설 요구   
민원번호 : 2BA-1312-155194(교통도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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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경찰서장) 서부동	마을에서	송정들로	통하는	현재의	진출입로는	국도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영천시가	상호협조하여	통로암거	및	도로	신설	필요

 2) 민원특성 : 안전·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3.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해	조정·중재안	도출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13.	12.	~	’14.	2.	5.),	현장조사(’14.	2.	6.),	관계기관	협의(’14.	2.	~	3.)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4.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중앙선(본선)	342km460.00	지점에	통로암거를	사업완료	전까지	설치

	 	 - (영천시)	통로암거	추가	설치에	대한	설치	타당성과	위치	등을	검토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청,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이	민원	통로암거를	설치하기로	한	경우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통로암거를	중심으로	사업구역	밖	양방향으로	진출입	도로(4.5m이상)를	신설

	 	 -	 (영천경찰서)	통로암거	및	교통시설물설치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

5.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 통로암거 미설에 따른 서부동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내재

•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정해진 시기에 완료될 

수 있는 단초 제공

• 통로암거 설치의 단초 마련으로 서부동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

 2) 시사점

	 	 -	통로암거의	신설방안	마련을	통해	대구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정해진	시기에	완료	될	수	

있는	단초	제공	및	서부동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	서부동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구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대구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정·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의 총사업비 조정절차  

        등을 거쳐  ’16. 12.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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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최○○	외	1,111명	(’13.	10.	25	접수)

	 	 -	피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마을	앞	성토(H=15.7m)로	인해	경주시	내남면의	

경관훼손과	고립	및	통풍	부족에	따른	영농피해가	예상되니	성토구간(L=860m)을	교량으로	

시공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예산확보	곤란	

	 	 -	조망권과	일조권	및	통풍장해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무	등

경북	경주시	내남면(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주변으로	경부고속도로(H=3.5m),	경부	

고속철도(H=10m),	국도35호선(H=7.5m)	및	울산-포항간	복선전철(H=16m)	등	많은	

국가기간교통망이	경주국립공원(남산)	등을	피해	통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	민원	마을	앞	농경지에	고성토로	건설될	경우	이	민원	마을은	

고성토의	국가기간교통망으로	둘러싸이게	되어	고립화될	뿐만	아니라	경관훼손·조망권	

상실	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은	물론	바람길	차단으로	

농경피해가	예상되니	성토	구간	860m를	교량으로	변경·시공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일부	

구간(약	380m)를	교량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112명), 환경민원, NIMBY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경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성토부 교량화  
민원번호 : 2CA-1310-268146, 2BA-1312-183628(교통도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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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분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민원	도로는	마을	중앙과	약	400m,	주택과	최인접거리가		

약	250m로	조망권과	일조권	및	통풍장해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농로마다	

통로암거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	곤란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중재안	마련

	 	 -	 ’13.	12.	-	’14.	4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5회)	및	관계기관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이	민원	마을의	고립방지,	개방감	및	바람길	확보,	홍수피해	방지와	

STA.9+450	지점에	위치한	농로의	존치를	위해	형산강교	교대에서	위	농로까지의	구간		

약	380m를	교량으로	변경	시공

        ※ 공사비 약 120억 원 소요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4년여	간	중단되었던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가	재개	되어	적기에	완공할	수	있게	

되었고,	공사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회사도	한	시름	놓게	되었으며,	주민들	또한	

기존	설계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 공사 반대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 발생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원활한 

추진

• 시공사 경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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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9일 (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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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이○○	외	600명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관련기관	:	경기도	김포시장

 2) 민원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설하는	양곡-운양간	

광역도로(대로2-6)와	종전의	시도10호선을	연결하는	연결도로(소로1-102)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우회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니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	개선	요구

	 	 -	신설	대로로	인해	기존의	시도	10호선이	이면도로로	밀려	상가침체가	예상되니	대로상의	

현행	4거리를	기존	시도10호선과	연결하는	5거리로	변경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교차로	구조	개선의	타당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한강신도시와	양곡-운양	도로	교통체계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반영된	사항으로	현행	4거리	체계인	교차로에	시도10호선을	접속할	경우	5거리	

○○택지개발으로	신설하는	광역도로와	종전의	시도를	연결하는	도로의	회전	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우회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니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일부	구간의	현행	왕복	3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개선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601명), 안전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택지개발 사업 관련 교차로 개선   
민원번호 : 2BA-1311-214083(교통도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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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가	형성되어	직접	접속은	불가.	시도	10호선과의	연결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교차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	 (김포시장)	신호등,	안전시설	보완	등으로	교차로	환경개선을	위해	피신청인과	적극	협의	

추진하고,	시도10호선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검토	필요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피신청인	모두에게	책임	있음)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로와	시도를	연결하는	소로	30m	구간의	현행	왕복	3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개선하고,	시도	주변	상가	안내	간판	초기	설치비용을	제공

	 	 -	 (김포시장)	신청인들과	협의하여	상가	안내간판을	설치·관리하고,	시도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로	확보	등을	검토·추진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교차로	구간의	교통안전과	상권활성화의	기반조성	등	집단	민원	해소로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요	국책사업을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민·관이	상호	이득을	얻는	효과를	거둠

조정 전 조정 후

• 연결도로의 중앙선 침법 등 교통사고 위험 

구간 상존

• 교차로 구조 개선으로 사고 위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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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13일 (화)
경제

2014년 05월 14일 (수)
경기 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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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가○○	외	56명

	 	 -	피신청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 민원주요내용

	 	 -	국도32호선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신덕마을이	양분됨은	

물론,	기존	농로가	단절되니	STA.7+620	지점에	통로암거	설치	요구

        ※ 국도32호선 북쪽에 약 50여세대, 남쪽에 약 20여세대 거주, 주민 약 7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

2. 주요 쟁점사항 

	 	 -	통로암거	추가설치의	필요성

	 	 -	주민	불편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신설도로로	마을이	양분됨은	물론	기존	농로가	단절될	예정이고,	농로가	단절될	

경우	최대	약	1.0km를	우회하는	불편과	교차로를	횡단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암거	필요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2리	마을	한가운데에	국도32호선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로	

신설되는	도로가	7m	높이의	성토로	건설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던	기존	

농로가	폐쇄될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크므로	마을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신덕마을	인근(STA.7+620	지점)에	통로	암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해당	지점에	4.0m×4.0m	규격의	통로	암거를	설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57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태안 신덕마을 통로암거 설치   
민원번호 : 2BA-1403-184406(교통도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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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신청인)	마을	인근에	마을도로	및	농경지	진출입을	위한	부체도로와	교차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통로암거	추가	설치는	곤란

 2) 민원 특성 : 안전·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조정·중재안	마련

	 	 -	 ’14.	4.	23.	:	실지방문조사	및	피신청기관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피신청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STA.7+620	지점에	4.0m×4.0m	규격의	통로암거	설치

	 ●	신청인

				 -	국도32호선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주민 공사 반대로 국도건설공사 추진에       

어려움 발생

• 통로암거 추가 미설치시 주민통행불편 가중

• 국도건설공사 원활한 추진 

•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2) 시사점

		 	 -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주민안전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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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	청	인	:	김○○	외	81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피신청인)

	 	 -	관계기관	:	강원도	평창군수

 2) 민원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으로	설치예정인	통로암거(5.0×4.5)와	기존	

농로가	직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통로암거	위치	변경시	매몰비용	발생	여부	및	현재	통로암거의	위험성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송정리마을에서	농지로	통하는	진출입로가	굴곡으로	설치되면	평상시는	물론이고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따른	잦은	교통사고	위험	및	운전자의	시야	차단으로	위험하니,	

통로암거	위치	변경	필요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마을은	약	17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북쪽에	농경지가	

있는	경작	지대이나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으로	설치예정인	

통로암거(5.0×4.5)가	기존	농로와	곡선으로	연결되어	마을과	농경지의	통행에	있어	시야	

확보가	곤란하여	교통사고와	겨울철	결빙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통로암거와	농로가	직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이	사업	완료	전까지	

통로암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82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원주-강릉 복선철도사업 통로암거 위치변경 요구
 민원번호 : 2BA-1401-289540(교통도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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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시설공단)	통로암거의	위치	변경은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불가

	 	 -	 (평창군수)	송정리	마을	주민들이	경작	등을	위해	신설되는	통로암거를	곡선으로	설치시	

통행에	따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로암거의	위치변경	검토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

 2) 민원특성 : 집단민원,	안전	및	생활불편	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14.	1.~’14.	6.	13.),	현장	조사(4.	16.),	출석조사(5.	30.),	관계기관	

협의(’14.	4.~’14.	6.)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민원	사업	구간에	포함된	서원기	(현)	79km200	지점		토공구간에	

이	민원	사업	완료	전까지	이	민원	통로암거를	기존에서	위치를	지점(6m수평이동)으로	

변경하여	신설

		 	 -	 (평창군수)	이	민원	사업	구간에	포함된	서원기	(현)	79km200	지점	토공구간에	통로암거	

(5.0×4.5)가	위치	변경(6.0m	수평이동)될	경우	사업구역	밖의	농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통로암거와	직선으로	개설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중단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

• 통로암거 미설에 따른 송정리 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 내재

•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정해진 시기에 완료될 

수 있는 단초 제공

• 통로암거 설치의 단초 마련으로 소정리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 해소
		

 2) 시사점 

		 	 -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강원도	평창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오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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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송정리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행	

불편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원주-강릉간 고속전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통로암거의 설치 위치에 대한 설계변경 등을 거쳐 ’17. 12.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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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구미시	상모사곡동	발전협의회	외	7개	단체	대표	이○○

	 	 -	피신청인	:	경상북도	구미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2) 민원주요내용

	 	 -	상미구교를	도로	폭	20m	이상으로	확장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통행량	고려시	상미구교	확장의	필요성

	 	 -	확장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구미시장)	상모사곡동	마을뿐만	아니라	구미시의	교통불편	해소	및	상습	정체지역	해소를	

위해	상미구교	확장은	필요하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구간에	설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확장비용을	분담할	경우,	확장	가능

		 	 -	 (한국철도시설공단) 상미구교는	경상북도	구미시장이	공사비	일부를	분담할	경우「건널목	

개량촉진법」제8조에	의해	왕복2차로로	개량	및	확장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맞추어	개설할	경우에는	구미시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경부선	구미~약목간	283km700	지점에	설치된	상미구교는	1934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아치구조의	통로박스로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하고	소형차의	통행도	불편하니		상미구교를	

상사서로(도시계획도로,	폭	20m)와	같은		규모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상미구교를	

도로	폭	20m	이상으로	확장하고	구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부담을	나누어지는	

조정안을	통해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 생활불편 민원, 장기 숙원 해결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경부선 구미 상미구교 확장
 민원번호 : 2AA-1405-303968(교통도로민원과)

09



134  

2 0 1 4 년  고 충 민 원  조 정 사 례 집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장기	숙원	해결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14.	6.	3.	: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경상북도	구미시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미구교를	2017년	말까지	도시계획도로	폭	20m	

이상으로	확장

	 	 ●	경상북도	구미시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상미구교	확장공사의	

사업범위는	철도를	횡단하는	통로박스로	하고,	경상북도	구미시장이	25%,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75%를	분담

	 	 ●	통로박스	상부	철도시설물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통로박스	및	도로	등	시설물은	경상북도	

구미시장이	관리

       ※ 공사비 약 80억 원 소요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구미시 주민 통행 불편

• 도시 내 연결 단절로 상미구교동 발전 저해

• 주민 통행 불편 해소

• 상미구교동 균형발전 가능

 2) 시사점

		 	 -	각	기관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대안	마련으로	해결

		 	 -	구미시	상미구교동	균형발전	가능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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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	청	인	:	박○○	외	215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피신청인1),	전라북도	남원시장(피신청인2)

 2) 민원주요내용

	 	 -	대형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부체도로	신설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및 갈등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도로공사)	기존	통로암거를	확대하여	이	민원	통로암거와	연결되는	부체도로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추가	부체도로	신설은	불가하고,	고속도로	구역과	최대	68m가량이	이격된	이	

민원	마을도로에	대한	신설	또는	개량은	이	민원	공사의	사업구역	밖으로	남원시장이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

	 	 - (남원시장)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사업구역	내	

부체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이	민원	공사의	시행청인	한국도로	공사에서	신설하는	것이	

타당

전북	남원시	아영면	갈계리	갈계마을	주민들은	1980년대	88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지난	

30년간	고속도로	하부의	좁은	통로암거를	통하여	마을	건너편에	위치한	농지	약	3만평을	

경작하는	불편을	겪어	오던	중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함양간	

확장공사에	따라	신설된	통로암거가	확장	설치되었으나	이와	연결된	기존의	농로	폭이	좁아	

대형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곤란하니	대형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부체도로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장이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체도로를	신설하도록	조정·중재하여	30여년	

만에	주민	숙원을	해결함

*집단민원(216명), 생활불편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갈계마을 부체도로 신설 요구
민원번호 : 2BA-1402-200282(교통도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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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3.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자료수집	및	의견수렴(’14.	2.~’14.	2.	23.),	현장	조사(’14.	4.	24.),	관계기관	협의(’14.	2.~’14.	5.)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4. 조정 결과 

	 	 - (한국도로공사)	남원시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도로부지가	확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체도로의	신설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부체도로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

	 	 - (남원시장)	군도	 29호선과	신설	통로암거와	연결되는	마을	반대편	외곽으로	폭		

약	4.5m이상의	부체도로	신설을	위한	용지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2015.	6.	30.까지	부체도로	

부지를	확보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단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

• 통로암거와 연결되는 부체도로가 없어 통행    

불편과 사고 발생 위험 내재

• 담양∼성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정해진    

시기에 완료 될 수 있는 단초 제공

• 부체도로 신설로 갈계마을 주민들이 30여    

년간 겪었던 생활불편 해소
		

 2) 시사점 

		 	 -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	마련

		 	 -	담양~성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갈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됨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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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외	68명

	 	 -	피신청인	: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	관련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장	

 2) 민원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전북	정읍시	태인면	소재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44.42Km	지점과	

144.82Km	지점에	위치한	2개의	통로박스가	2.5×3m	규모로	협소하여			확장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통행로	확대	및	대체도로개설	여부		

	 	 -	 (현장여건)

	•	기존	통로암거에	대한	높이	부족으로	대형농기계	통과	불가

              ※ 영농현황 : 20가구, 3.3ha (전 9,460㎡, 답22,240㎡, 과수원 1,375㎡)

•	해당구간은	저성토구간으로	통로박스를	확장할	경우	현재의	높이보다	2m이상	낮아져,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

•	대형	농기계는	증산교(라멘교)를	활용하여	우회하였으나,	사유지로	도로가	차단됨에	따라	

현재	도로공사에서	임시도로(L=70m)	개설중	

1970년에	개통한	고속도로의	통로가	협소하여	농기계진출입이	불가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확장·개선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농경지	진입	

부체도로를	개설하고	정읍시장에게	관리권을	이관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40년	이상의	

오래된	주민숙원을	해결함

*집단민원(69명), 생활불편 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고속도로 통행불편으로 인한 영농피해구제  
민원번호 : 2BA-1404-091670(교통도로민원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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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1970년	호남고속도로	개설	당시	최초	통로박스	설치	후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한	민원으로	별도의	호남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없기에	민원	통로박스	

확장은	현실적으로	곤란

        ※ 1970년 호남고속도로 개설 당시 민원 통로박스를 설치하였고, 1986년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있었으나 민원 통로박스는  

        종전대로 존치

	 	 -	 (정읍시장)	대형	농기계	진입이	불가하여	기계화	영농의	어려운	실정	등에는	공감하나,	이는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

 2) 민원 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피신청인	모두에게	책임	있음)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한국도로공사)

•	2015.	6.까지	농경지	진입	부체도로	개설(연장	1.1Km,	폭	5m)

•	부체도로	개설	후	정읍시장에게	관리권을	이관

•	향후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시	민원	통로박스	확장·개선	

	 	 -	 (전라북도 정읍시장)

•	부체도로	인수	시	용지비용을	도로공사와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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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농기계 진입이 불가하여 영농에 제한 • 대체도로 마련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2) 시사점 

		 	 -	농촌의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	당시의	도로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발생한	민원을	민·관이	협력하여	40년간	해묵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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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4일 (월)
지역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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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14일 (월)
종합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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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이○○	외	1,536명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	

	 	 -	관련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장	

 2) 민원주요내용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구간인	정읍시	소재	농소지하차도	미복개	

구간을	캐노피로	복개·설치할	것을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캐노피	설치의	적정성	

	 	 -	 (현장여건)	정읍시	호남고속철도	사업	구간	내	기존	호남선과	신설	고속철을	지나는	지하	차도	

7개소가	개설되어	있으나	민원	지하차도만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사이	66m구간이	미복개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사업이	금년	준공과	내년	3월	개통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미	복개	구간의	제설	및	결빙	방지를	위해	자동염수분사방식으로	설계·시공할	

계획으로	수용	곤란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관련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사이	지하차도	66m구간을	미복개하여	

강설과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예상되니	복개하여	안전한	교통도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시설	일부를	변경하여	시공하고,	그에	따라	차감되는	

사업비를	캐노피	설치비용으로	충당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537명), 안전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고속철도 건설 관련 지하차도 개선
민원번호 : 2BA-1407-186543(교통도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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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장) 지역	특성상	강설이	잦은	지역이나	미	복개로	인한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빈발이	우려되므로	캐노피	설치가	절대	요구됨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로시설(캐노피	설치)을	설치하도록	결정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	정읍시	관내에	설치하는	7개의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시설(염수분사장치,	벽면타일,	

안전울타리	등)	일부를	변경·시공

•	그에	따라	차감	발생되는	사업비를	농소지하차도	캐노피	설치	비용으로	충당하고	2015.	3.	

까지	설치

	 	 -	 (전라북도 정읍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민원	캐노피	설치	사업비	총	18.5억	중	

4억원을	제공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동절기 도로결빙으로 안전사고 위험 상존 • 도로시설물 개선 설치로 사고 위험 해소

		

 2) 시사점 

		 	 -	호남고속철도사업이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마무리	정리	과정임에도	안전문제에	소홀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의지가	잘	정리되어	집단	민원을	해결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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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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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4일 (목)
지역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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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대표	나○○(입주세대	1,060세대)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	관련기관	:	경기도	교육감,	김포	교육장,	김포시장	

 2) 민원주요내용

	 	 -	□□아파트	취학	아동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통학로	개선	및	학구	재조정	가능	여부

	 	 - (현장여건) 공동학구로	지정된	푸른솔초등학교와	운유초등학교	사이에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소재하고	운유초등학교는	통학로가	8차선	대로를	횡단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해당	한강2-6호선	대로는	이동성	위주로	설계(시속80Km)되어	

이동성과	상충되는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나	펜스	등	이동성을	해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

	 	 - (경기도 교육감, 김포교육장)	□□아파트	어린이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	구역을	

공동학구로	운영하여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어린이의	통학로가	8차선	도로를	횡단하게	되어	교통사고	등	위험이	

상존하니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군을	

재조정하여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하는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060세대),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택지사업지구내 어린이 통학로 개선
민원번호 : 2BA-1406-230987(교통도로민원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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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학군	재조정으로	근원적인	

해결점	모색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강	2-6호선	대로에	어린이	안전구역임을	알리는	교통안전예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교통안전심의	위원회	상정

	 	 - (경기도 교육감) 혁신학교	지정	절차를	거쳐	푸른솔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 (김포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	의견	수렴	후	현행	공동학구를	단일학구로	변경

	 	 -	 (경기도 김포시장)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적극	협력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겉으로	보이는	통학로	도로문제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지정이나	학군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합의가	이루어짐

조정 전 조정 후

• 불안전한 통학로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상존

• 도로시설물 개선 설치로 사고 위험 해소하고 

학군 재조정으로 근본적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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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이주보상대책	추진위원회	백○○,	이○○

   ※ 이주대상자 현황 : 12가구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도	횡성군수

 2) 민원주요내용

	 	 -	둔내정거장	아래에	설치되는	통로암거의	폭을	12미터로	확장	요구

   ※ 신청인 요구 수용시 공사비용 : 약 32억원

2. 주요 쟁점사항 

	 	 -	둔내정거장	하부	통로암거	확장의	필요성

	 	 -	예산확보	방안	및	가능성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둔내정거장에	편입된	주택의	이주단지가	둔내정거장	후면에	조성될	예정으로	향후	

이	민원	통로암거는	이주단지의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확장	필요

	 	 - (한국철도시설공단) 현재	둔내정거장	후면은	임야와	농지이므로	이	민원	통로암거	확장은	

불필요.	다만,	도시계획이	있을	경우	횡성군에서	도시계획에	맞춰	확장	가능

	 	 - (횡성군수) 둔내정거장	후면은	도시확장	계획이	있는바,	이	계획에	맞춰	통로암거	확장	필요

	둔내정거장	하부에	폭	6.0m,	길이	약	130m의	통로암거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	통로암거의	

폭을	12.0m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통로암거를	확장하고	그	비용을	피신청인들이	

분담하는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2가구), 생활불편 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횡성 둔내정거장 통로암거 확장   
민원번호 : 2AA-1404-092105(교통도로민원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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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14.	5.	30.,	10.	8.	:	실지방문조사	및	피신청기관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도 횡성군수)

•	당해	철도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서원기(현)	42km860	지점에	위치한	통로암거의	폭을	

6.0m에서	12.0m로	확장

•	통로암거를	6.0m에서	9.0m로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고,			

9.0m에서	12m로	추가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횡성군수가	부담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각	기관을	이해	설득하여	통로암거	확장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수용가능한	조정안	제시

		 	 -	둔내정거장	주변	지역	발전	가능성	마련

조정 전 조정 후

• 이주자택지 입주자들의 통행불편 예상

• 둔내정거장 배후 지역 발전 저해 

• 이주자택지 입주자들의 통행 불편 해소

• 둔내정거장 주변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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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최○○외	496세대	778명(’14.	8.	7.	접수)

	 	 -	피신청인	:	서울지방항공청장,	한국공항공사

	 	 -	관련기관	:		경기도	김포시장

 2) 민원주요내용

	 	 -	주민지원	사업으로	승인	받은	아파트	복지회관	신축	사업을	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으로	

변경·승인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지원	근거	마련	여부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피신청인)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에도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	관리	및	수선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반영이	곤란

	 	 -	 (관련기관)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근거	마련을	위해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	정비할	계획

   ※ 경기도는 수도 옥내배관 지원을 위해 주택규모별 총 공사비 30 - 80%지원액 중 도비 30%,  시비70%의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준비중이고, 서울, 대전, 대구광역시는 기 시행중 임.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인	○○시	○○아파트	주민지원	사업으로	승인	받은	아파트	복지회관	

신축	사업을	수도관의	노후로	음용	및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주민복지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으로	변경·승인하여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급수시설	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779명), 환경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사업 변경   
민원번호 : 2CA-1408-075356(교통도로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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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특성 : 환경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한	음용수로	건강한	생활에기여할수	있도록	해결점	

모색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피신청인) 수도관	교체	지원근거	조례	정비시	지원사업	변경승인

	 	 - (관계기관)	2014년	내	수도	급수조례	개정후	변경승인	요청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식수 시설개선근거 미비로 주민 불편 • 안전한 음용수 확보로 주민건강에 기여

 2) 시사점

		 	 -	지자체에서	마땅히	지원	근거가	없는		급수시설	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주민	식	생활	개선	문제가	정리되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음용수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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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1일 (금)
종합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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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서○○	외	119명

	 	 -	피신청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기도	연천군수

	 	 -	관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민원주요내용

	 	 -	연천~신탄리	1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경기	연천군	연천읍과	신서면	일원의	

배수시설	개량을	요구

        ※ 배수로 정비 구간 7.0km

2. 주요 쟁점사항

	 	 -	배수시설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	공사	시행	주체

	 	 -	배수시설	개선	공사의	범위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도로	구역	내	배수로는	정비가	되었으나	그	외	지역의	배수로는	정비가	되지	않아	

2013년에도	축사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배수로	정비가	필요함

연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개선   
민원번호 : 2BA-1401-149718(교통도로민원과)

16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로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와	신서면	도신리	

일원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우기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니	민원	공사	구간	중	

STA.0+800∼7+800까지	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역	내외의	배수로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관계기관들을	설득하여	방지시설	설치	및	토사	수로	정비,	배수계획	수립	등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20명), 생활불편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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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	구역	내	배수로는	설계변경	등	개선이	가능,	도로구역	외의	

배수로는	자연발생한	토사	수로로	이를	관리하는	연천군이	개선하여야	함

	 	 -	 (연천군수)	연천군	관내	마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가	원인이므로	도로	구역	외의	배수로	또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개선하여야	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의	배수로를	SOC	실증연구센터	내의	배수로에	연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14.	3.	21,	8.	14.	:	출석조사(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연천군수)

	 	 -	 ’14.	4.	4.	:	실지방문조사	및	피신청기관	협의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이해·설득

5. 조정 결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도로구역	내	토석류가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시설	설치

•	침수피해가	심한	1,	3,	4,	6구역	기존	토사	수로	정비

	 	 - (경기도 연천군수)

•	소하천	정비	및	도로구역	외	지역의	기존	토사	수로	정비

•	도로구역	외	지역의	기존	토사	수로의	토지	사용	사전	동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배수	계획을	반영하여	SOC실증센터	내	배수계획	수립·시공

	 	 - (신청인)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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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우기시 농경지 및 주택, 축사 등 침수 피해 

발생

• 연천군 주민들 장마철 침수피해 걱정 

• 배수시설 개선으로 침수피해 예방 

• 저지대 또한 원활한 배수 가능

 2) 시사점

		 	 -	각	기관을	이해·설득하여	배수시설	개선	비용을	분담토록	함

		 	 -	 7km에	이르는	국도	건설공사	구간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	및	임무	합리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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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4일 (월)
15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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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김○○	(무안군	주민	185명	대표)

	 	 -	피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무안군수

 2) 민원주요내용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873	일원의	805호선	지방도의	확장·개선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소요	재원	확보	여부

	 	 - (현장여건) 민원	도로는	지방도805호선과	도시계획도로로	중복	지정되었고,	약	240m	

구간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협소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

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전라남도지사) 민원	도로는	무안군수가	지정	관리하는	도로로	무안군수가	처리하여야	함	

	 	 - (무안군수) 민원	도로는	지방도	805호선으로도	지정되어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가	

확장	개선하여야	함

      ※ 민원 도로는 2009. 9. 21. 무안군 도시계획도로로 최종 고시 (최초지정  : 1974년)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이며, 2003. 3. 27. 

        군도26호선에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승격 고시하였다.  

○○지역의	지방도	240m	구간이	면	소재	중심가를	1차선으로	협소하게	지나감에	따라	

교통	혼잡과	사고가	빈발하니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개선하여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도로	확장	및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85명),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지방도 확장 개선   
민원번호 : 2BA-1409-246054(교통도로민원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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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특성 : 안전민원,	생활불편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관별	비용분담	등	역할	부여로	해결점	모색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결과 

	 	 - (전라남도지사)	민원	도로를	확장·개선하기	위한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부담,	공사비는	

무안군수가	보상비	예산을	확보한	후	무안군수와	협의하여	집행	

	 	 - (무안군수)	민원	도로	확장을	위해	총사업비	중	보상비를	부담,	현행	1차선을	2차선	

(폭	7m→12m)으로	확장·개선하는	사업을	전라남도지사와	협의·추진

	 	 - (신청인) 도로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편입	토지	등에	대해	협의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력

        ※ 도로 확장 개선 총 사업비 : 약 17억원(공사비 5억원, 보상비 12억원)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민원	도로를	중복	지정관리하면서	도로관리	주체가	불명확하였으나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공사비를	분담함에	따라	집단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

조정 전 조정 후

• 기형적인 협소한 도로구조로 인해 잦은 사고 

발생 및 위험 상존 

• 도로확장으로 도로의 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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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목)
종합

2014년 12월 11일 (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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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 (금)
종합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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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박○○	(5개	도서주민	151명	대표)

	 	 -	피신청인	: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완도군수,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2) 민원주요내용

	 	 -	전남	완도군	백일도,	흑일도	등	완도	서부권	도서	주민의	낙도	보조항로	여객선인	섬사랑	1호의	

기항지를	변경·운행	중이나	여객선	기항지와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없으니	개선이	필요	

	 	 -	백일도	기준	운항	거리가	종전	기항지보다	1/4	거리로	운항거리	단축에	따른	여객	운임을	

재조정하고	육로	교통	편의를	위해	기항지	추가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육로	교통시설	확충여부

						

완도지역	도서	주민들의	낙도	보조항로	여객선인	섬사랑1호의	기항지를	완도군	소재	

원동항에서	해남군	소재	남성항으로	변경	운행함에	따라	운항거리	및	시간이	종전	기항지	

보다	단축되었음에도	여전히	종전과	같은	여객	운임으로	운영하고	기항지에서	연계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불편하니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선박운임을	재조정	및	

교통편의수단(100원	택시)	제공	등	조정안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을	해결함

*집단민원(151명), 생활불편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도서주민 교통 불편 해소  
민원번호 : 2BA-1409-260948(교통도로민원과)

18

【 현장여건】

- 해양수산부(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운영하는 낙조 보조항로인 섬사랑 1호는 완도군 서부권 

5개도서 182세대 382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해상교통임

- 완도군 노화도 이목항에서 출발해 횡간도~흑일도∼백일도를 거쳐 2012년부터 해역 수심이 

낮아 월 10회 정도 결항함에 따라 도서주민들과 협의하여 기항지를 완도군 원동항에서 해남군               

남성항으로 변경·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승객은 45명, 차량은 4대 이상 이용하고 있으나          

내륙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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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분석 

 1) 당사자의 주장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거리	단축에	따른	섬사랑1호	여객선	운임	조정과	교통편의를	위해	

중간	기항지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 (전라남도 완도군수)	해남군	남성항	이용	완도	군민인	도서민은	소수에	불과하고	버스노선	

연장시	주변	도로여건	및	기존	승객의	불편으로	버스연장이	곤란하다는	해남군의	입장과	

달리	비록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으나	완도	군민인	신청인들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시범	운영중인	100원	택시	제도	등에	반영할	계획

	 	 - (전라남도지사) 교통	취약자인	도서주민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완도군수가	100원	택시	

공모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	할	것

      ※ 100원 택시는 이낙연 전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버스 운행이 안되는 벽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소요 비용은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제도

 2) 민원특성 :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조정·중재안	마련

	 	 -	현장	및	자료	조사를	통해	본	민원	발생	원인	분석

 2) 갈등해결수단 :	갈등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해결	중심의	대안	도출

5. 조정 (합의) 결과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2015년부터	선박운임을	재조정	운영하고,	신청인들과	협의	후	

해남군	소재	갈두항(땅끝항)에	추가	기항	추진

	 	 - (완도군수) 섬사랑1호	이용	도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100원	택시	운영을	위한	조례정비	

및	예산	확보	후	도지사와	협의	추진

	 	 - (전라남도지사)	완도군수로부터	100원	택시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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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조정 전 조정 후

• 해상교통과 육상 대중교통 연계체계 미흡으로 

주민 불편 상존 

• 육상 대중교통 투입으로 선착장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 마련

 2) 시사점

		 	 -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2년여	동안	소외	된	낙도	주민들에게	해상과	육로를	연결하는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합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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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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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륵교 차량통행 등 교통난 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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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내용

 1) 당사자 

	 	 -	신청인	:	고령군	주민	13,048명

	 	 -	피신청인	:	(고령군수·경상북도),	(달성군수·대구광역시)

	 	 -	관련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2) 민원주요내용

	 	 -	강정고령보에	설치된	우륵교의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불편과	손실이	크고,	사문진교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륵교	차량통행	요구

2. 주요 쟁점사항 

	 	 -	경제적	타당성,	교통안전	등	우륵교	차량통행	가능여부

	 	 -	기관장,	지역주민,	의회	등	지역	간	갈등	해소

	 	 -	광역도로	개설	추진	가능여부

3. 갈등 분석 

	 	 - (고령군 및 경상북도)	차량통행	차단으로	사문진교로	12km	돌아감으로써	교통체증	및	많은	

물류비용이	발생하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륵교의	차량통행이	필요

강정고령보	위에	설치된	교량인	우륵교의	차량통행이	달성군	및	대구광역시의	반대로	

불가한바,	우륵교의	1.2km	소요거리를	사문진교로	12km	돌아감으로써	주민	생활불편	및	

연간	300억원의	물류비용	발생,	사문진교의	교통체증	악화	등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륵교	차량통행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고령군	주민	13,048명의	집단민원에	대해여	군민	

간,	의회	간,	고령군	및	경상북도와	달성군	및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	간	갈등을	끈질긴	대화와	

중재	노력	끝에	광역도로	개설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조정·중재

* 13,048명의 집단민원, 지역갈등 민원, 의회 등이 개입한 정치적 민원, NIMBY민원

민 원 개 요민 원 개 요

우륵교 차량통행 등 교통난 해소 요구  
민원번호 : 2BA-1312-243547 (고충민원특별조사팀)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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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성군 및 대구광역시)	인근상가	및	주민반발,	문화관광	자원	훼손,	보행안전성	저해,	

진입도로	개설에	막대한	비용	소요	등으로	차량통행을	수용하기	어려움

	 	 - (부산지방국토청  및 수자원공사)	시설보완,	교통	안전대책,	자전거	종주노선	확보,	차량	

제한통행	방법	등	문제점	보완	및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4. 갈등해결과정 및 수단 

 1) 갈등해결과정   

	 	 -	각	기관별	역할분담(조정)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조정·중재안	도출

	 	 -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14.	3.∼9.)	16회,	출석조사(’14.	6.	3.)

	 	 -	 3년간	지속된	주민	간,	기관	간	첨예한	갈등을	광역도로	개설이라는	대안을	제시

 2) 갈등해결수단 : 제3의	중재안	제시	

5. 조정 결과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	광역도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추진내용,	방법,	예산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

	 	 - (달성군수와 고령군수)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간	교통난	해소와	

화합	차원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고,	상호	협력

	 	 - (부산지방국토청과 수자원공사)	광역도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6. 조정효과 및 시사점 

 1) 조정 효과

 2) 시사점

		 	 -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한	결과,	관계기관	및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제3의	대안을	제시하여	우륵교	차량통행을	둘러싼		지역	간,	

기관	간	첨예한	집단갈등을	해소하는	계기	마련

조정 전 조정 후

• 지역 간, 주민 간, 기관 간 갈등 증폭 

• 광역도로 개설 등 대안 전무

• 지역 간 정치적 대립

• 지역 간, 주민 간, 기관 간 갈등 해소

• 광역도로 개설 추진 중

• 경제적 효과 및 지역 화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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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울러	매년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고령군	및	달성군,	대구와	

경북	간	지역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끌어냄으로써	

이해당사자	모두	win-win	하는	결과	도출	

      ※ 광역도로 개설 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14. 9. 15.), 기재부 예비타당성 용역 대상사업 최종 선정(’14. 11. 28.),  

         KDI 주관 예비타당성 용역 착수보고 회의 개최(’15. 1. 20.) 등 광역도로 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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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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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3일 (토)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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